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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법상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2. 사후관리에 관한 국내법제의 내용



Ⅰ. 추진 개요

◈ 부적합 또한 결함제품으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를 사전예방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필요

-따라서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체

계를 정립.

∎ 현행 전파법상 위임규정 없는 제58조의 11의 자발적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방송통신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국・내외 사후관리제도의 내용을 비

교 분석하여 제기.

Ⅱ. 현행 사후관리의 문제점

◈ 사후관리란 제품의 계획, 설계, 생산,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합

또는 결함제품을 유시장으로부터 제거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

◈ 전파법상 사후관리의 내용

∎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장에 부적합 제

품은 물론 결함 방송통신기자재가 유통되어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해 사후관리제도의 개선 추진.



구분 자발적 사후관리 강제적 사후관리

정의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적합 또는 결함 정보를

보고하거나 부적합 또는 결함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사후관리

사업자가 정부의 명령에

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

판매금지 및 결함사실공표

등의 시정조치절차를

이행하는 사후관리.

예
결함정보의무,

자진시정조치
시정명령, 시정권고

∎ 사후관리제도는 자발성 여부를 기준으로 자발적 사후관리와 강제

적 사후관리로 분류.

◈ 전파법상 사후관리의 문제점

∎ 제58조11의 내용에는 위임규정이 없어 자발적 사후관리에 대한 구

체적인 이행방법 내용이 없음.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의 경우처럼 법률의 보고의무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성

-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등의 위임할 필요성 있음.

∎ 강제적 사후관리에서 안전성 확보 보다는 과거의 전파법에 따른 적

합성 확보를 위한 강제적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어 규정함에 따라 시정명

령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미

국

∎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사후관리 활동은 제품의 수입 규정

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은 제품은 통관할 수 없으며, 인증을 획

득하기 전까지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시, 광고할 경우에는

인증 미취득 제품임을 제품에 표시.

일

본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의 내용은 국가에 의한 안전성의 규

제(특정 제품의 지정 등) 및 민간의 자주적 노력 촉진(제품안전

협회의 설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소비자안전법 제정.

EU

∎ 제품안전에 대해서는 일반제품안전지침을 두고 있지만, 서

비스안전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없음. 그러나 운송 ・관광 등 개

별소비자보호지침에서 부분적으로 규정.

독

일

∎ 2005년 기기・제품안전법 의하여 기존의 기기안전법(GSG)

의 핵심 부분과 제품안전법(ProdSG)을 통합한 법률로서 적용 법

률이 없는 제품은 물론 소비자제품의 특별규칙도 포함.

소비

자

기본

법

소비재를

사후관리대상

으로 규정

자발적

사후관리제도

결함정보보고의무

자발적 시정조치

강제적

사후관리

시정권고제도

시정명령제도

제품

안전

기본

법

제품을

사후관리대상

으로 규정

자발적

사후관리제도

결함정보보고의무

자발적 시정조치

Ⅲ. 사후관리제도 현황

◈ 사후관리에 관한 국내법제

◈ 사후관리에 관한 외국제도



∎ 독일은 EMC 규격의 사후관리 주도국으로 사후관리를 엄격

하게 시행. 유럽국가중 사후관리 비용이 70%로 매우 높으며 예

산도 법률화가 되어있어 사후관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음.

전파법 제재가능법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직 접

적

제재규

정

없음

소비자기본법 제47조 1항 결함정보보고의무

를 규정/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1항 결함보고의무

규정/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합성

평가기준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

직접적 제재규정 없음.

간접적으로 전파법 제58조 4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취

소,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500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58조11의 위반에 대한 제재 가능성

∎ 제58조 11의 부적합 보고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음.

◈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보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

우



◈ 자진 사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파법 제58조11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전파법 제58조4를 적용

Ⅳ.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조 ~ 2조>

1장 총칙

목적과 정의

<3조 ~ 7조>

2장 부적합보고

보고의무, 대상, 의무자,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시험/ 검사의뢰

<8조 ~ 13조>

3장 자진사후조치

자진사후조치의무, 의무자, 조치계획, 조치방법, 통지방법, 사후조치결과

의 보고



Ⅴ. 결론

◈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강제적 사후관리의 안전성 확보내용 추가

-안전성 확보 보다는 과거의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강제

적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시정권고제도를 새롭게 도입. 시정명령제도의 내용으로 적합성

확보는 물론 안전성 확보를 포함해서 규율하고 근거 규정을 신설.

◈ 자발적 사후관리의 개선방안

-제58조11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 신설.

◈ 가이드라인 내용의 대부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야 할

성격의 내용이므로 전파법 제58조11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

는 규정을 삽입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위임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시행 규칙에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해야 할 것임.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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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복잡 다양한 제품이 양산되면서 일상생활은 비약적으로 풍요롭게 된

반면에 제품의 계획․설계․생산․유통단계 등에서 여러 가지 부적합

또는 결함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

다. 부적합 또는 결함 제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전성문제에 대하여

피해구제 또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차원에서 취급하거나 품목별

개별법규에 각종 안전규격․기준 또는 인증 제도를 마련해놓고 이를 통

해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는 위해발생 이후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후적 해결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각종 안전기준 중심의 규제

장치는 기준의 준수의무와 기준 위반 시 사후적 행정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부적합 또는 결

함 제품으로 인해 시시각각 발생하는 각종의 위해사고에 대하여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또는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최우선

적인 해결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적합 또는 결함제품으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를 사전예방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제품에 대한 제조자, 유통업자

등 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품 안

전성 확보수단으로서 1960년대부터 강제적 시정명령 등 강제적 사후관리

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부적합 또는 결함 정보보고의

무, 자발적 시정 등 기업 스스로 사후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시

작했다.

일반적으로 사후관리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

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부적합 및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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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부적합 및 결함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적합 및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

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으로 사후

관리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

다. 또한 소비자단체들에게도 이미 전 지구적 소비자문제로 인식되었다.

만일 사후관리가 없다면 소비자는 부적합 및 결함 제도품으로 말미암아

신체 및 재산상 손실을 입을 때마다 일일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

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게 될 경제

적 부담, 시간적 손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고통 등은 이루 말할 수 없

을 것이다. 리콜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를 위해로

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행 사후관리 관련 법제는 모든 소비재에 적용되는 소비

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식품, 자동차, 공산품, 전기용품, 의약품 등의 품목별

로 관계법령에서도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품안

전성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강조되면 특히 2010년에 들어서 제품의 안전성

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

로 줄이려는 노력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방송통신가자재의 적합성

및 안전성을 규율하는 전파법에도 반영이 되어, 새로운 사후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방송통신기재자 등의 인증제도의 개편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취소, 강제적 시정명령 등 기존의 강제적 사후관리 이외에 자발적 사후관

리제도로서 부적합 및 결함 정보보고의무, 자발적 시정조치 등을 도입하

였다. 이로서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은 물론 식품, 자동차, 의약품

등 다른 분야에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법제와 유사하게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립하

게 되었다.

그러나 전파법의 사후관리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강제적 사후관리의 내용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의 사후관리체계와 달리 안전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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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다는 과거의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강제적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을 뿐(동법 제58조의4), 결함제품에 대한 강제적

시정명령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둘째, 새로 도입한 자발적 사후관리제

도인 부적합 및 결함 정보보고의무, 자발적 시정조치에 관한 전파법 제58

조의11의 내용은 위임규정이 없어 방송통신기자재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

입업자 등이 자발적 사후관리를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이행방법 등에 대

한 내용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의 개편에 따

라 새로 도입된 전파법상 현행 제58조의11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자 한다. 방송통신기자재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현행 전파법

상 위임규정이 없는 제58조의11의 자발적 사후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부적합 및 결함정보의무, 자발적 시정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

인을 제시한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방송통신기자재의 안전성 확보

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국내 사후관리 관련 법제의 내

용은 물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사후관리제도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기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전

파법상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는가,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는가, 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

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등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런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입법평가는 현행 전파법과 다른 사후관리법

제의 비교를 통해 현행 전파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전파법에 관한 입법평가의 방법론은 크게 나누어 규범론적 분석, 전문

가 의견조사 및 수범자 실태조사, 비용․편익/비용․효과 분석 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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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근 거 법 령

소비재(물품과 용역) 소비자기본법

자동차
자동차․부품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부품 자동차관리법

식품

식 품 식품안전기본법

식 품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

의약품 약사법

공산품

제품 제품안전기본법

고압가스용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데, 이 연구에서는 규범론적 분석에 중점을 두며, 특히 국내 관련 법제와

의 비교를 통해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전파법상 사후관리의 개선방안에 참고가 될 사후관리 관련 법제는 품

목별로 일반 소비재(소비자기본법),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

법), 식품(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

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의약품(약사법), 공산품(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이다.(표1 참조) 사후관리 관련 법제의 내

용은 대부분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강제적 사후관리와 자발적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파법상 사후관리의 개선방안은 소비자

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할 것이고, 전파법 제58

조의11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작성에서도 중요한 참고법령으로 활용할 것

이다.

[표1] 사후관리 관련 법제의 현황



- 5 -

품 목 근 거 법 령

액화석유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러한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등에 따른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사후관리의 의의 및 유형 등을 규명하고 전파법상 사후관리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행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3장은 제품안전성 및 적합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관련 제도를 비

교 고찰한다.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국내 사후관리 관련 법제

의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

관리 관련 법제 및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다. 이를 통해 향후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

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은 전파법 제58조의11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한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구조와 내용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의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 가이드라인(안)의 강제력 방안과 그 한계점을

검토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현행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의 내

용과 비교하여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파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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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의 흐름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의 내용과 특징

↓

사후관리의

의의와 유형

사후관리 관련

국내제도의 비교

검토

사후관리 관련

외국 제도의

비교 검토

↓

전파법 제58조의11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안) 제시

↓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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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파법상 사후관리의 내용과 문제점

제1절 사후관리의 의의

제품의 적합성 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에는 사전관리와 사후관

리가 있다. 사전관리란 부적합 또는 결함제품으로 인해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시하는 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업

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등의 관할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제조금지, 판

매금지 등이 실시되는 경우로서 사후관리 보다는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

로 실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품의 적합성 또는 안전성의 문제는 대부분

사전에 파악되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부적합 또는

결함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의 확산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

리를 어떻게 규율하느냐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사후관리란 제품의 계획, 설계, 생산, 유통단계에서 발생하

는 부적합 또는 결함제품을 유시장으로부터 제거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

를 말한다. ‘사후관리’란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다.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

기본법 등 우리나라 사후관리 관련 법제상 사후관리라는 법령용어는 사용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상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함

정보보의무, 자진시정조치, 수거.파기권고, 수거.파기명령 등은 물론, 제품

안전기본법상 안전성조사, 제품수거권고, 제품수거명령, 사업자의 결함정

보보고의무 및 제품수거의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이론적으로 정의하자면 사후관리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부적합 또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국민에게 제품의 부적합 또는 결

함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

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후관리는 부적합 또는 결함제품으로 인

한 위해 또는 사고가 발생되기 전 또는 발생 초기 단계에 해당 부적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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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함제품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예방 및 구제차원의 행

정규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제품 적합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와 구별되는 제도로는 민

사적 안전제도인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 있다. 제조물책임은 결

함제품과 관련하여 사고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이면서 동시에 기업

으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에 드는 추가적 비용을 제품안전향상에 투자

토록 하는 안전성제고를 위한 규제수단이다. 제조물책임은 결함제품의 사

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라 법원이 규

제하는 방식으로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후적 안전규제이다. 제품결

함으로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사전에 리콜 할 것인

가 아니면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시장경제

에서 기업이 결정할 중요한 문제이다.1)

제2절 사후관리 내용

적합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제도는 자발성 여부에 따라 구

분하면 자발적 사후관리와 강제적 사후관리로 분류된다.

1. 자발적 사후관리

자발적 사후관리란 이란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관련 법령에 따

라 부적합 또는 결함 정보를 보고하거나 부적합 또는 결함 제품에 대한

1) 제조물책임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리콜의 유인을 제공해줌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제조물책임과 결함제품 리콜제도를 서로 결합하여 제품안전성 제고라는

목표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후 기업의 자발적

결함 시정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확실시 되던 1998년에서 1999년

까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리콜건수가 보다 증가하였으며 동법의 시행을 앞둔 2001년의 경우도 리

콜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기업들이 제조물책임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 결함제품의 리콜과

소비자안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된 것으로써 제조물책임제도가 기업의 자발적 리콜의 유인을 제

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생산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이후에 신속한 리콜의사 결정 등

대응자세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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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수거, 파기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사후관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결함정보의무와 자진시정조치가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

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

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그리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 수거․파

기․수리․교환․환급, 제조․수입․판매․제공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품안전기본법에도 결함정보의무와 제품수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

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2. 강제적 사후관리

강제적 사후관리란 사업자가 정부의 명령에 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제

조, 판매금지 및 결함사실공표 등의 시정조치절차를 이행하는 사후관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시정명령, 시정권고 등이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

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당해 물품 등에 대하여 수거․파기․

수리․교환․환급, 제조․수입․판매․제공금지를 명하거나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

5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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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채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

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49조, 동

법 시행령 제37조).

제품안전기본법에도 제품수거명령과 제품수거명령이 있다. 제품안전기

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

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

한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중대

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제

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동

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

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

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동법 제10조)

제3절 사후관리제도의 연혁

우리나라 사후관리 관련 입법체계는 품목별로 소비재(소비자기본법),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

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의약품(약사

법), 공산품(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개

별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개별법제가 개별적인 수요에 따라 사후관리제

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폐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파법상 사후관리의 규범론적 평가를 위한 첫걸음으로 사후관리

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의 연혁을 파악하므로 전파법상 사후관리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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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후관리 관련 법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전신

인 공산품품질관리법(1973년)을 시작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년), 고

압가스안전관리법(1983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983년),

대기환경보전법(1990년), 자동차관리법(1991년), 식품위생법(1995년), 소

비자기본법의 전신인 소비자기본법(1995년), 축산물가공처리법(1997년), 농

산물품질관리법(1999년), 수산물품질관리법(2001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년), 약사법(2006년), 식품안전기본법(2008년), 제품안전기본법

(2010년), 전파법(2010년) 등의 순서이다.

1. 사후관리 관련 법령의 연혁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사후관리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법률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의 전신인 공산품품질관리법이다. 1973년 3월 12일 개정된 공산품품질관

리법에는 검사불합격상품에 대한 파기 및 수거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신설했다(동법 제6조 제3항2)).

1993년 12월 27일 제명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품질검

사제를 안전검사제로 변경하면서 사후관리규정도 개정했다(동법 제19조3)).

2) 제6조 (품질검사) ①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산품의 품

질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수입상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상품(이하 “검사지정상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합격하지 아니한 상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없다. 다

만,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은 상품은 예외로 한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상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상

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3) 제19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산품의 판매금지 등) ①안전검사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 판매를 위한

수입․진열․보관 또는 운반이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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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29일 제명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해사실을 공표하

고 당해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동법 제15조).

2005년 5월 26일 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지방분

권을 통한 선진지방자치의 실현과 공산품안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에 관한 사무를 국

가사무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로 개정했다(동법 제15조).

2005년 12월 23일 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공산품

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변경하면서 안전성조사결과에 따

른 리콜권고 등(동법 제29조), 개선․수거․파기명령 등(동법 제31조)을

자세히 규정했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974년 1월 4일에 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의 파기․수

거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동법 제23조4)).

1999년 9월 7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정부에 의한 형식승

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당해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안전검사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
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4) 제23조 (전기용품의 파기․수거명령) 공업진흥청장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전기용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업
자․수입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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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동법 제8조).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지방자치의 실현과 공산품안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인

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에서 특

별시․광역시․도의 사무로 개정했다(동법 제8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

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에 대한 규

정을 개정했다(동법 제19조).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인증대상 이외

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

라 제조․판매의 중지 권고, 공표 등의 조치를 신설했다(동법 제15조의3).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983년 12월 31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종류를 규정하여 그 제조자로 하여금 당해 용기에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용기의 제

조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유통 중에 있는 불량용기의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동법 제18조5)).

1999년 2월 8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용기등

유통중인 가스기기를 수집․검사하여 그것의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동법 제18조 제2항).

5) 제18조 (용기의 품질보장 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당해 용기의 제조자로 하여금 공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불량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
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수집방법 및 불량품의 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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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7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고압가스 관련 사

업자 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사고통보의무를 신설했다(동법 제26조).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983년 12월 31일 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유통 중에 있는

불량용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동법 제22조 제2항6)).

1999년 2월 8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검

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

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동법 제22조 제2항).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사

고통보의무를 신설했다(동법 제39조).

5) 대기환경보전법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동법 제34조).

1992년 12월 8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운행차의 배출가스관련

부품이 자동차제작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가 무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동법 제34조

6) 제22조 (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 ②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유통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불량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

는 당해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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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및 제6항).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동차제작자의 자진

시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동법 제34조 제4항부터 6항까지).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보고제도를 도입했다(동법 제34조의3 신설). 즉 자동차제작자가 배출

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한다.

6) 자동차관리법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리콜규정이 추가되었다(동

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7)).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내용의 변화는 없는 상

태에서 ‘제작결함의 시정’이라는 표제아래 독립적으로 규정하였다(동법 제

31조).

2002년 8월 26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

치를 하도록 하고, 외국에서의 제작결함 시정사례, 자체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동법 제31조 및 제33조).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부품제작자의 결함시정에

대해 보완했고(동법 제31조), 시정자동차소유자가 부담한 결함시정비용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신설했다(동법 제31조의2).

7) 제30조(자동차의 형식승인 등)

④제작자등은 스스로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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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품위생법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

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리콜제도의 실시 근거로서 식품 등의 자진회수 노

력의무와 리콜명령 및 공표제도를 신설했다(동법 제31조의28), 제56조 제

3항 및 제56조의2).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등의 회수 의무화를

규정했다(동법 제31조의2 제1항9)).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등의 이물 보고의무를 신

설했다(동법 제46조).

8)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의 전신인 소비자보호법에 리콜규정이 도입된 것은 수

거․파기명령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던 1995년 12월 29일 개정법이다(동법

제17조의310)).

2001년 3월 28일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제고하

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결함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무

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

8) 제31조의2 (식품 등의 자진회수)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한 영업

자는 당해 식품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중인 당해식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제31조의2 (위해식품 등의 회수) ①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

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 등이 제4조 내지 제6조․제7조제4항․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

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미리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제17조의3 (수거․파기명령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수거하여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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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동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

의4).

2006년 9월 27일 제명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리콜에 관한 규정

은 그대로 유지했다.

9) 축산물가공처리법

1997년 12월 13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폐기․회수 또는 공표

명령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동법 제36조 제2항, 제37조).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축산물의 자발적 회

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동법 제31조의2).

10) 농산물품질관리법

1999년 1월 21일 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안전성조사결과에 따

른 조치로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생산자 등

에게 폐기 등을 하게 하도록 규정했다(동법 제14조).

2001년 1월 29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적용품목이 농수산물

에서 농산물로 변경되었다.

11) 수산물품질관리법

2001년 1월 29일에 제정된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허용기준 도는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생

산자 등에게 폐기 등을 하게 하도록 규정했다(동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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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02년 8월 26일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자진회수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에 의한 식품 등의 자진회

수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13) 약사법

2006년 10월 4일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개설

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

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약품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

생한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에게 회수ㆍ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동법 제31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2007년 10월 17일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조문번호가 변경되었다. 위해의

약품등의 회수(동법 제39조), 폐기명령 등(동법 제17조),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동법 제72조) 등이다.

14) 식품안전기본법

2008년 6월 13일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 등의 회수에 관한 규

정을 두었다(동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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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품안전기본법

2010년 2월 4일 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의 성격으로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은 물론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전성조사 등(제9조), 제품의 수건

등의 권고 등(제10조),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등(제11조), 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의 의무(제13조) 등이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의 제정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2. 사후관리 관련 관련 법령의 문제점

우리나라 사후관리 관련 법제의 입법체계는 품목별로 개별입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리콜법령연혁도 전체적인 관점보다는 개별입법의 필요에 의

해 변해왔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전신인 공산품품질관리법

(1973년)을 시작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983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983년), 대기환경보전법

(1990년), 자동차관리법(1991년), 식품위생법(1995년), 소비자기본법의 전신

인 소비자보호법(1995년), 축산물가공처리법(1997년), 농산물품질관리법

(1999년), 수산물품질관리법(2001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년),

약사법(2006년), 식품안전기본법(2008년), 제품안전기본법(2010년), 전파법

(2010년) 등이라는 개별법령의 입법연혁을 보더라도 사후관리 관련 법제

에 관한 체계적인 입법정책이 미흡하여 사후관리 관련 법제에 관한 소관

부처별의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규제가 체계적으

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식품리콜법제와 공산품리콜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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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처의 소관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리콜규제의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규제의 내용이 시계열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

제2절 전파법상 사후관리의 내용과 특징

사후관리 관련 개별법령의 입법연혁을 보더라도 사후관리 관련 법제에 관

한 체계적인 입법정책이 미흡하여 사후관리 관련 법제에 관한 소관부처별의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규제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전파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하에서

는 전파법상 사후관리의 내용과 그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전파법상 사후관리의 내용

(1)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배경 : 인증제도의 개선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의 개편에 따라 사후관리제도

도 개편했다.

개정 전파법은 기존의 전기통신기본법상 유선기기에 대한 인증 관련조

항을 전파법에 통합하고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위해정도 등을 고

려하여 인증유형을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등으로 재분류하고 적합

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했다.(동법 제5장의2) 개정 인증제도에 의하면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지정기관의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그 외의 방송통신기자재는 지정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록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적합등록 기기 가운데 위험성이나 불

량률이 낮은 기기는 자체적인 시험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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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인증제도에 따라서 위험성이 낮은 기기에 대해서는 인증절차가 간소

화되어 신제품 출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증 제도

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증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장에 부적합 제품은

물론 결함 방송통신기자재가 유통이 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위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해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도 추

진되었다. 이에 전파법은 기존의 적합성평가의 취소나 강제시정명령 등의

강제적 사후관리제도 이외에 자발적 사후관리제도인 부적합 또는 결함 정

보보고의무와 자발적 시정조치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2) 사후관리의 종류

전파법은 다른 사후관리 관련 법령과 유사하게 강제적 사후관리제도와

자발적 사후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강제적 사후관리제도로는 적합성평가의 취소, 강제적 시정조치명

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은 적합성평가취소와 강제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와 적합성평가취소만을 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전

자에 해당하는 사유는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적

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적합성평가의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

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

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

선,시정,수거, 철거,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58조의4 제1항). 이에 반해 후자에

해당하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이에 해당하

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둘째, 자발적 사후관리제도로는 부적합 또는 결함 정보의무, 자발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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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에 의하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

당 기자재가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 제58조

의11)

2.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의 특징

전파법의 사후관리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강제적 사후관리의 내용에서 방송통신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한 내용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의 사후

관리체계와 달리 안전성 확보 보다는 과거의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확보

를 위한 강제적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을 뿐(동법 제58조의

4), 결함제품에 대한 강제적 시정명령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동법 제

58조의4 이외에 방송통신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권고, 시

정명령 등의 강제적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새로 도입한 자발적 사후관리제도에도 흠이 있다. 즉 부적합 및

결함 정보보고의무, 자발적 시정조치에 관한 전파법 제58조의11의 내용은

위임규정이 없어 방송통신기자재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이 자발

적 사후관리를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이행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

태이다. 이에 동법 제58조의11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

칙 등의 위임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 23 -

제3장 사후관리에 관한 국·내외 제도 비교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제

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사후관리 관련 국내법령

은 물론 외국의 관련제도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먼저 사후관리 관련 국내법제의 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제도의 방향을 검토하고, 이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의 사후관리 특히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사후관리제도의 동향을 비

교분석하므로 향후 우리나라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

고자 한다.

제1 절 사후관리 관련 국내법제

1.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재를 사후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재란

법령용어가 아니지만, 소비자기본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

품 또는 용역이고,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예외적으로 생산 활동

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동법 제2조 참조).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개별사후관리법률과의 관

계에 대해서는 동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11)에 따른다. 소비자기본법

은 소비자의 안전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므로 제품

별로 안전을 관장하는 개별 법규에 사후관리규정이 존재하면, 해당 제품

의 사후관리는 개별법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개별법에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사후관리시행을 위한

11)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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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의 사후관

리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개별법에 결함

정보보고의무제 등 소비자기본법의 관련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

우에는 소비자기본법과 개별법의 사후관리조항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1) 자발적 사후관리

소비자기본법은 자발적 사후관리제도로 결함정보고의무와 자발적 시정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의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동법 제47조). 결함정보보고제도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사업자로 하

여금 5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사

물품의 결함 여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업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결함

정보를 스스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에서 물품의 위해성 여부를 신속

히 확인하고 이를 통해 리콜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물품 등의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최고 3천만

원)를 부과하는 반면, 결함정보를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사

업자에게는 정부에서 시정명령 및 권고 등의 조치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의 자발적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

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물품 등의 제조단계에서 결함 있는 물품 등

이 생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추후 물품 등의 결함을 인식하였을

경우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결함정보보고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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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

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

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7조 제1항).

이러한 결함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물품 등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또는 그 밖의 대규

모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

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12)가 이에 해당한다(동법 제4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요한 결함의 범위는 물품 등의 제조․설

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명 이상의 식중독

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결함 또는 물품 등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이다(동법 제4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

항).

사업자가 이러한 결함정보를 지득한 경우에 이를 안날로부터 5일 이내

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등

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

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지체 없이 구술

로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다만, 구술로

보고한 경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또한 유통업자가 중대한 사실을 알기 전에 제조업자 등이 결함사

실을 먼저 보고한 경우 유통업자의 보고의무는 면제된다(동법 시행령 제

35조 제3항).

사업자로부터 결함정보를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함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12) 현재 동법 시행령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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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5조 제4항).

둘째,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

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

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먼저 시정계획서

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

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

48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시정계획서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

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원일,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결함이 있

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자진시정조치의 방법

과 기간,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

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강제적 사후관리

소비자기본법은 강제적 사후관리제도로 시정명령제도와 시정권고제도

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시정권고제도가 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위해성을 인식하고도

상기의 자진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

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

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동

법 제49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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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안전센터

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동법 시행령 제

37조 제1항).

시정권고서에는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시정권고의 대

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원일 또는 공급연월일, 결함과 위행의

내용, 시정권고의 내용,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시정권고를 수락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이러한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7일 또는

시정권고에서 인정되는 통지기한내에 사업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물

품 등의 명칭,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치

계획,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시정권고를 수락한 사업자는 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수락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락 거부 또는 수락여부에 대한 미통지 후 권

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이름, 시정권고

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 시정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그 밖에 시정권고와 관련된 사항을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동법 제4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둘째, 시정명령제도가 있다.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

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

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

고, 그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동법 제50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시정명령을 발함에 있어 위해정보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안전센

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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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결함이 있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을 기재한 시정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취

하여야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만일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계획서가 위해를 제거하는데 미흡한 경우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시정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완

료한 사업자는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

등에 대한 조치계획 및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기재한 시정조치

결과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8조 제

6항).

2.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을 사후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품이란

소비자가 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동법 제3조 제1호)

소비자기본법은 제품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개별사후관리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13)에 따른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품별로 안전을 관장하는 개별 법규에 사후

관리규정이 존재하면, 해당 제품의 사후관리는 개별법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개별법에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으로만 명시

13)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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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사후관리시행을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의 사후관리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시

행할 수 있다. 또한 개별법에 결함정보보고의무제 등 제품안전기본법의

관련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과 개별법의

사후관리조항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1) 자발적 사후관리

제품안전기본법은 자발적 사후관리제도로 결함정보 보고 의무와 자발적

시정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3조)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결함

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동법 제27조 제2항 제1호)

(2) 강제적 사후관리

제품안전기본법은 강제적 사후관리제도로 제품수거권고제도와 제품수건

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품수거권고제도가 있다.(동법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

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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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사업자는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권고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둘째, 제품수거명령제도가 있다.(동법 제1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여

기서 일정한 사유에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

인된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

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 사업자는 명령에 따라 조치

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

다. 제품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품수거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동법 제27조 제2항 제1호)

3. 자동차 사후관리 법제

자동차 사후관리 법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있다. 대기

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은 입법목적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

한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있다. 리콜대상은 자동차이지만, 적용범위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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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사후관리대상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14)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고(동법 제2

조 제13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

한 용구(피견인자동차)를 말하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

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동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

행령 제2조).

(1)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발적 사후관리제도와 강제적 사후관리제도를 규정

하고 있다.

자발적 사후관리제도로는 부품결함현황보고의무와 자발적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강제적 사후관리제도로는 의무적 결함시정제도가 있다.

첫째, 부품결함현황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연도에 판

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와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

하여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이 때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결함시정요구

율 및 그 산정근거,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산정근거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동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둘째, 자발적 시정조치와 의무적 결함시정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물론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4)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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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

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법 제51조 제3

항). 그러나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

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동법 동조 동항 단서).

시정조치절차는 다음과 같다.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

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

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

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5항).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시정 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결함시정 명령일 또

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통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시정

계획서에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결함

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결함시정

에 드는 비용예측서,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동법 시

행규칙 제75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은 부품의 의무적 결함시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

이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

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52조 제1항).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

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1항).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

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가 50건 이상인 경우와 같은 연도의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

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52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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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한한다(동법 시행령 제51조 제

2항). 즉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 촉매 및 전자제어장치의 경우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이륜자동차(50시시이상만 해당)

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2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1년, 그 밖

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5년이며, 정화용 촉매 및 전자제어장치 이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3년이다(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의 시

정을 명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3항).

(2)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은 자발적 사후관리제도로 자동차차제작자 등이나 부품

제작자 등의 결함공개의무와 자발적 시정조치의무가 있고, 강제적 사후관

리제도로 시정명령제도가 있다.

첫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

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

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제1항).

둘째, 제작자 등이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자

동차소유자에 대한 시정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작결함의 내

용,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

항,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ㆍ장소 및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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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제작자등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

획 및 내용,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제작결함에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정계획과 진행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4항). 시정계획서는 통지 및 공고 5일

전가지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시정계획서에 포함되

어야 사항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ㆍ형식 및 제작연월일, 제작

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시정계획의 내용,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

처,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계획 등이다. 제작자 등은 시정조치가 완료된 때까지 매분기 마다

분기종료후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

하여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시정조치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

법 시행령 동조 제3항). 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의

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 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

정을 요구받은 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

야 한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

셋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 등이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자 등이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의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결함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작

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제작결함에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정계획과 진행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4항). 시정계획서는 통지 및 공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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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시정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ㆍ형식 및 제작연월

일,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시정계획의 내용,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보상계획(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보상금액의 산

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이다. 제작자 등은 시정조치가 완료

된 때까지 매분기 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

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시정

조치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3항).

한편, 사후관리의 내용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자체 시정한 자동차소유자

에 대한 보상제도를 두고 있다(동법 제31조의2).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

품제작자 등은 일정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해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

다. 대상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제31조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

을 시정한 자를 포함)와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제31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

차 소유자이다.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제작자 등이 운영(계약을 통하

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나 부품제작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

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

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 보상

금의 지급청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 자는 제작결함

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

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제작자등에게 보

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1항).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 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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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법제

-식품리콜법제

식품리콜법제는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식품리콜에 관한 기본법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의 적용대상은 식품으로 식품

이란 모든 음식물로서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동법 제2조 제

1호).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법령 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

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

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염관리법, 주세법, 대

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

률, 그밖에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 등의 안

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 이에 식품안전기본법은 개

별법률과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안전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동법

제3조).

(1)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은 위해식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는 강제적 회수에 준하

는 긴급대응체계와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자는 생산․판매 등을 한 식품 등이 식품안전법령 등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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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위

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 등을 지체 없이 회

수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이 때 식품 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

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자만 해당)와 텔레비전방송, 전국을 보급지역으

로 등록한 일간신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회수계획을 공개하

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공개하는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 회수하는 사업자

의 명칭 및 소재지, 회수 식품 등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ㆍ품질

유지기한, 회수 계획량, 회수 사유, 회수 방법, 회수 기간,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 식품 등의 회수계획을 공개

한 사업자는 회수 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회수계획공개의 방법으로 식

품 등의 회수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3항).

둘째, 정부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

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동

법 제15조 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산․판매 등이 되고 있는

식품 등이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우

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긴급대응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해당 식품 등의 종류,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생산․판매 등

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

한 사항,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 대처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 등의 위해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긴급대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동법 동조 동항 단서). 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긴급대

응방안을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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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3항). 그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4항). 이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 사

업자 및 소비자는 긴급대응방안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5

항).

셋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

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이 때 사업자는 생산․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동조

제2항).

(2) 리콜후 단계

식품안전기본법상 리콜후 단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

(3) 식품위생법15)

식품위생법은 자발적 사후관리로서 영업자 등의 이물보고 및 통보의무

와 식중독보고의무, 자발적 회수 등이 있고, 강제적 사후관리제도로는 회

수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15) 식품위생법상 리콜대상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이다(동법 제2조). 즉 “식품”

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을 말하고,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

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며, “기구”란 다음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

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한편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

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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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식품 등의 이물보고 의무 및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46조). 즉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

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

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

(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6조). 즉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

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

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등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

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보고를 받은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

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셋째,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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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4항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

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45조 제1항).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넷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업을 하는 자가 동법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

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동법 제72조 제1항).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위

해식품 등의 공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 동법 제4조부

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 제4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와 제45조 제1항에 따른 회

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시설개수명령 등 (동법 제74조), 품목제조정지 등 (동법 제

7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축산물가공처리법16)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자발적 사후관리로는 자발적 회수를, 강제적 사후

16)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리콜대상인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
ㆍ알가공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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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로는 폐기 또는 회수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축산

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당해 축산물의 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의2 제1항).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축산물을 자발적으로 회수ㆍ폐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체

없이 축산물의 명칭, 영업자 및 그 업소의 명칭ㆍ상호, 판매경로, 판매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회수사유, 회수방법ㆍ기간 및 장소, 회수한 축

산물의 처리방법, 당해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영업장의 주소재

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의 게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등의 사항이 포

함된 축산물의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영업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허가관

청”)에게 제출하고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그리고 축산물을 회수한 자는 회수기간이 종료

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동

조 제2항). 이 경우 그 결과에는 축산물의 명칭, 생산량ㆍ판매량ㆍ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허가관청은 제

출된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동조 제3

항).

둘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

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

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축산물의 원료ㆍ제조방법ㆍ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2항).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

대상 축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5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명령을 한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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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을 회수한 후 회수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회수결과를 관할행정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7조).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회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37조 제1항).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26조의2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ㆍ감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 기간 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동법 제27조의2 제1항).

(5) 농산물품질관리법17)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자발적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고, 강제적 사후

관리로서 조치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실효성 있는 농산물사후관리

를 위해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첫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

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해당 농산물의 폐기ㆍ용도전환ㆍ

출하연기 등의 처리, 해당 농산물을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용수ㆍ자

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17)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리콜대상인 농산물이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석재와 골재
는 제외) 및 축산물과 그 밖에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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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

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동법 제7조의5 제1항). 이

때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에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

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9 제1항).

(6) 수산물품질관리법18)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자발적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고, 강제적 사후

관리제도로서 시정조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수산물 사후

관리를 위해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첫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

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질이 동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에는 생산․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

기준의 초과 사실 통지,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사용의

금지,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명령, 용도전환명령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 방

법의 지정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

제1항). 이런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조치 내용에 따라 용수․어

장․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에 대하

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그

리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의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저장자나 출하자

가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

기 등을 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

18) 수산물품질관리법의 리콜대상인 수산물이란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동법 제
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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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3항).

둘째,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

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수산

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중 하나가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수산물일 것이고(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4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산물이력추

적관리 등록신청서에 이상이 있는 수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를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 약사법

약사법의 사후관리대상은 의약품19)과 의약외품20)이다(동법 제2조 제4

호 및 제7호).

약사법은 자발적 사후관리제도로 위해의약품 등에 대한 자발적 회수와

강제적 사후관리제도로 회수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19)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약전(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

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

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20) “의약외품(의약외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

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

와 유사한 것

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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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

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등이 제53조제1항․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를

위반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

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회수의무자는 그가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한 의약품등이 회

수대상의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준21)에 따라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

항). 회수의무자는 1,2,3 등급위해성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에 대하여 즉시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해성 등급이 제2항 제1호에 따른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안 날부터 5

일 이내에, 위해성 등급이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2등급 또는 3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회수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기록서 사본 및

판매처별 판매량ㆍ판매일자 등의 기록, 통보할 회수계획통보서, 회수사유

를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4항).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등의 회수계

획을 보고받으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등의 수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21) 1. 1등급 위해성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

우

나.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다. 의약품등에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2등급 위해성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나.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

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

3. 3등급 위해성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46 -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

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

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

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

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법 제71조 제2

항).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

게 한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

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

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동법 제72조 제2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자발적 사후관리제도로서 용기검사와 사업자 등

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의 사고통보의무와 강제적 사후관리제도로서

회수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의 사고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

련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가스누출

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사업자 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등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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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26조 제1항).

둘째, 지식경제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 등의 안전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

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 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외국용기 등 제조자를 포함)에게 회수

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그

러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유

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하

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경우와 유통 중인 용기등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용기등

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

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2항).

용기 등의 수집방법, 회수 등의 절차 및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

한다는 포괄적인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동조 제4항). 구체적으로

회수ㆍ교환 및 환불명령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품명 및 제품번

호, 제조 또는 수입일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회수 등의 사유, 회수

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등이다(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명령

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 등의 대상용기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

거나 중지하고,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수 등의 결과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2항과 제3항).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용기의 회수 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

제, 제품명 및 제품번호, 회수 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회수

등의 사유, 회수 등의 방법, 회수 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그 밖에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 등에 관한 광고

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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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자발적 사후관리제도로서 가스

용품검사와 관련 사업자의 사고통보의무와 강제적 사후관리제도로서 시정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

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

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

법 제39조). 이 때 보고해야 하는 사고는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

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가스시설

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사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 등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동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

를 포함),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

스 판매사업자,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

소설치자,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

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이다(동법 시행

규칙 제56조 제1항).

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리콜대상은 가스용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가스용품제조사업이나 가스용품제조사업자의 정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가스용품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8호), 가스용품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동법 동조 제9호). 이에 가스용품은 액화석유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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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ㆍ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

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

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21조 제1항). 그리고 가스

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인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동조 제2항). 구체

적으로 우선 회수ㆍ교환 및 환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하는 내용은 제품명과 제조번호, 제조 또는 수입일자, 제조자 또는 수

입자 명칭, 회수 등의 사유, 회수 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등이다(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그리고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 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 등의 결과

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2항과 제3항).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가스용품의 회수 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과 제조번호, 회수 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회수 등의 사유, 회수 등의 방법, 회수 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그 밖에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

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4항).

제2절 사후관리에 관한 외국제도

선진국가에서의 제품안전 관련 사후관리제도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면

우리나라 제품안전 관련 사후관리제도는 물론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규제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참고입법자료가 된다. 이하에서는 EU

(특히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제품안전 및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사후관리

에 관한 제도의 동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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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 U

EU는 제품안전에 대해서는 일반제품안전지침을 두고 있지만, 서비스

안전에 관한 별도의 지침은 없다. 그러나 운송․관광 등 개별소비자보호

지침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일반제품안전지침

1957년 로마조약이 체결된 이래 유럽통합의 목적은 유럽내부에서 국

경 없이 물품, 인력, 용역 및 자본의 자유이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부시

장(Internal Market)의 완성이다. 그러나 회원국 간 법률의 규율내용 차이

는 회원국 간 물품 및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어렵게 하여, 유럽연합의

입법정책은 내부시장의 공고화(consolidation)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내부

시장에서 물품 및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법적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한 법률의 통합 내지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는 소비자정책 및 법 분야이다.

이미 소비자정책 및 법 분야에서 내부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

를 시정할 목적으로 지침, 규칙 등을 채택하여 왔고, 제품안전분야에서도

일반제품안전지침, 완구지침, 화장품지침 등 다양한 지침이 제정되었다.

대표적으로 1992년 제정된 일반제품안전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87/357/EEC)이 2001년 개정되면서(2001/95/EC) EU제품안전규

제의 내용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법규도 개정 일반제품

안전지침에 맞추어 수정되었다.

2001년 개정 일반제품안전지침23)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은 1999년 지침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2

년 지침에 새롭게 도입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제품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23) Directive 2001/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December 2001 on general 
product safety, OJ L11, 15.1.2002, p.4 <http://europa.eu.int/eur-lex/pri/en/ 
oj/dat/2002/l_011/l_01120020115en00040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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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product)은 물론 서

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적용된다. 미용실에서 사용

되는 헤어드라이어, 건강센터에서 사용되는 운동기구, 유통시설이나 사무

실에서 사용되는 리프트 등은 명확하게 적용범위이고, 대중교통에 사용되

는 비행기, 기차,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또한 신제품은 물론 중고품, 재활

용품도 적용범위이다. 그러나 골동품이나 공급자가 소비자가 사전에 정보

를 제공하였다면 사용되기 전에 수리되고 재활용된 제품은 제외된다.

둘째,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의무 구체화이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의 일반적 의무로서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

으로 개별적 의무로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쌍방에 대해 제품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와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제품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제조

업자에 대해서는 자사 제품의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에게 제공할 의무와 자사의 제품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수입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리콜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

를 규정하고,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판매된 제품의 안전성을 감시하고, 위

험회피에 협력할 의무와 특히 제품의 유통경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서

류의 보관․제공의무를 규정하였다.

셋째, 관할행정기관의 권한 강화이다. 회원국의 관할행정기관에 대해

서는 정보수집권한, 위험한 제품에 대해 즉시 경고를 하도록 지시 또는

명령할 권한, 리콜 및 제품폐기의 명령권한 등을 인정하고, 기업과 협력하

여 리콜 및 제품폐기를 실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관할행정기관은 자

율규제기준을 정비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의무가 이행되도록 지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영 국

영국의 소비자안전법제는 소비자보호법과 일반제품안전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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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비자보호법

영국에서는 소비자안전에 관한 일반법규를 소비자보호법 제2장(소비자

안전)에 두고 있다. 동법 제2장에서 소비자안전을 위한 일반법규범 체계를

갖추고 있다.

1987년 이전에는 영국에서도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소비자안

전법(1978, 1986년 개정)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1978년 소비자안전법에

근거한 소비자안전규칙은 20여개가 넘고 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상품의

안전백서(1984)에 포함된 제안의 일부를 수용하는 개정이 있었다. 그 후

1987년에는 동 안전법의 내용을 제조물책임법 등과 함께 소비자보호법에

통합하여 입법하였다. 1987년의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1987)에서는 제1장 제조물책임에 이어서 제2장 소비자안전을 규정하고 있

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업자의 일반안전요건 준수의무이다. 영국의 소비

자보호법 제10조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반안전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형사제재를 포함한 일반적인 법적 의무를 도입한 규정이

다. 제10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할 만큼 안전에 적합한 소비자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통과정에 있는 모든 제품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제10조의 입법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1987년 이전에는

1961년 소비자보호법, 1972년 EC법 그리고 1978년의 소비자안전법에 안전

규정을 마련하거나 EC 의무에 상응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으로 안전대

책을 강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단지 특수한 범위의 제품만 다루어 왔

고, 이러한 법들은 제품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를 처벌하는 법적 수단에만

치중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비자가 사용하

는 거의 모든 상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상품안전에 관한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에서는 고용주에게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안전하고 건강에 위험이 없는 제품을 공급하도록 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적정히 사용되는 경

우에는 안전하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제품의 디자이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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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소한 제품을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동 조항을 입법하였는바, 그 특징은 일반안전요건공급이

다. 이 요건은 동조 제7항에서 제외시킨 소비자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

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거나, 입법당시 수준에서 2000프랑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제품이 일반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전요건이란 유럽 또는 기타 어느 지역에서나 요구되는

안전요건에 충분히 적합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에서 엄격하게 요구되

는 기준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소비자제품이란 사적인 이용 또는 소비

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물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은 이

에 속하지 아니한다. ① 경작농작물 또는 토지에 부착된 기타 물건, ②

물, 음식, 사료 또는 비료, ③ 1986년 가스법에 의하여 공급을 허가받은

자가 공급하여야 할 또는 공급한 가스, ④ 항공기(행글라이더는 제외) 또

는 자동차, ⑤ 통제되는 약품 또는 허가된 의약품, ⑥ 담배

둘째, 안전규칙(Safety regulations) 제도이다. 소비자제품안전 규칙제

도에 관하여는 동법 제11조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61년 소

비자보호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어 1978년 소비자안전법에서 권한이 확대된

것을 이어 받은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국무장관은 제10조 제3항의 목적

을 위하여 그리고 일정한 사항의 보장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규

정을 규칙으로 둘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국무장관이 안전규칙의 제

정을 제안함에는 안전규칙제정전까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그러한

제안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표적 이익을 가지는 단체에게

자문할 의무 ② 국무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자문할 의무 ③

작업시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된 규칙인 경우에는 보건 안전위원회에 자문

할 의무.

셋째, 국무성의 금지통지와 경고통지이다. 국무장관은 소비자안전을 위

한 행정규제권한으로 일정한 경우에 금지 또는 경고 통지권한을 가진다

(동법 제13조). 국무장관은 불안전하다고 판단한 물건을 공급하거나, 공급

의 제의 및 동의, 공급을 위한 소유 또는 진열을 금지하는 금지통지

(Prohibition notices)를 발할 수 있다. 그리고 국무장관이 불안전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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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는 상품에 관한 경고를 경고통지에서 정하여진 형식과 방법 등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공표하도록 경고통지(notices to warn)를 발할 수 있다.

넷째, 중지통고(Suspension notices)이다. 집행당국은 어떠한 제품이 안

전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제

품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국의 허가없이 그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을 제안하거나 공급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통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그러나 중지통고를 발한 집행당국은 다음의 경우

그 중지통고로 인한 모든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① 그 제품과 관련하

여 안전조항의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② 권한의 행사가 그 사람의 불이행

이나 태만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와 같은 중지통고의 대상인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일정한 기간내에 통고 취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정보취득권(Power to obtain information)이다. 국무장관이 ①

어떠한 안전규칙을 제정, 변경, 폐지하거나 ② 금지통지를 발부, 변경, 폐

지하거나 ③ 경고통지를 발부, 폐지할 것을 결정할 목적에서 어떤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국무장관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그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제18조). 이러한 통지에

서는 ①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국무장관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통지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작성하고, 국무장

관이 지정한 사람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서류를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① 합리적 이유없이 이 조항에 의한

통지를 따르지 않는 경우, ② 국무장관이 일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물질적인 특성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고의로 알

리거나 그러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알리는 경우에 그 위반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나. 2005 일반제품안전규칙

영국은 EU 2001 개정일반제품안전지침의 내용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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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일반제품안전규칙(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1994(SI

1994/2328))을 개정하고,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5 일반제품안전규칙24)의 내용은 EU 2001 개정일반제품안전지침과

유사하다.

첫째, 적용대상인 제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제2조). 중고품

은 물론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된 제품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관할행정

기관,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수리나

재활용을 위해 공급되는 중고품은 적용대상이 제외된다(동규칙 제4조).

둘째, 제조업자가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의무가 있고(동규칙

제5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안전표준에 따른 제품은 안전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제6조). 그리고 제조업자는 제품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와 유통된 자사제품의 위해성에 대해

감시할 의무가 있고(동규칙 제7조), 판매업자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공

급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진다(동규칙 제8조). 한편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유통된 제품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관할행정기관에 통

지할 의무가 있다(동규칙 제9조). 이 규정은 골동품이나 수리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관할행정기관에게는 규칙을 집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규

칙 제10조). 2005 일반제품안전규칙의 상시적 집행에 대한 주된 책임은 지

방자치단체의 거래표준부서(the trading standards departments of local

authorities)가 담당한다. 관할행정기관은 내용에 따라 의심통지(sus-

pension notices), 표시명령(requirements to mark), 경고명령(requirement

to warn), 공급금지통지(withdrawal notices), 회수통지(recall notices) 등

다양한 안전성통지(safety notices)를 행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1조~제15

조).

넷째, 관할행정기관은 시험구매, 제품의 검사, 압수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동규칙 제21조~제23조).

24) The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2005(Statutory Instrument 2005 No. 1803), 
<http://www.opsi.gov.uk/si/si2005/20051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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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 일

독일은 EU 2001 개정일반제품안전지침의 내용에 따라 2004년 1월 9일

‘소비자제품 및 산업용기기의 안전규정 재편성에 관한 법’25)의 제정에 따

라 기기․제품안전법(Geräte-und Produktsicherheitsgesetz)이 제정되고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5년 기기․제품안전법은 기존의 기기안전법(GSG)의 핵심 부분(산

업용 기술기기기 및 일용품)과 제품안전법(ProdSG)을 통합한 법률로서 적

용법률이 없는 제품은 물론 소비자제품의 특별규칙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률로 기기안전법과 제품안전법이 존재하므로 발생했던 규정중복, 관할

등의 문제가 해소됐다.

독일 2005년 기기․제품안전법의 내용은 EU 2001 개정일반제품안전지

침과 유사하다.

첫째, 기기․제품안전법의 적용대상은 산업용기술기기, 소비자제품, 감

시를 필요로 하는 시설설비 등이다. 산업용기술기기란 근로작업용 장치․

설비로서 정한 용도가 근로작업장에서의 사용에 한정된 것이고, 소비자제

품은 일용품 또는 소비자용 제품으로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그리고 감시를 필요로 하는 시설설비는 보일러, 엘리베이터 등이다. 그리

고 제품은 신제품, 중고품, 재활용품 또는 현저한 변경이 가해진 제품 등

도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을 사용한 자의 안전 및 건강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이 인정된다.

둘째,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소비자에 대해 제품의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 상세한 소재지, 제품형식명을 명료

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제조업자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상세하게 감시하고, 결함이

발견된 경우는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의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25) Gesetz zur Neuordnung der Sicherheit von technischen Arbeitsmitteln und Verbraucherprodukten vom 6. 
Januar 2004(BGBIIS.2) <http://217.160.60.235/BGBL/bgbl1f/bgbl104s 00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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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그동안 GS마크를 첨부할 수 없었던 제품인 가구, 비품, 베이

비용품,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GS마크첨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 연방네트워크청(FNA)의 사후관리제도

(1)개요

독일은 EMC 규격의 사후관리 주도국으로 사후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50,000대 이상 시료수거 및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FNA(구 ReTP)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파 사후관리 기관으로

(구 ReTP, Regulatory Authority for Telecommunications and Posts)가

각 회사로부터 차기 년도에 시판될 제품별 모델명을 접수받아 신청절차를

거쳐 사후관리 대상품목으로 확정한다.

사후관리전문기관인 FNA는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서 중앙 시험소(Kolberg Central Lab.) 및 각 지부(RO-Lab.)에서 접수되

는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강제명령을 내려 제재하는 행정기관이다.

사후관리전문기관인 FNA는 지부와 중앙시험소로 나눌 수 있다.

지부(RO-Lab.)는 독일내 54개 FNA 지부 운영 시험소를 설치 운영하

고 있는데 이를 ‘RO-Lab‘이라 부르며 106명의 검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시험소의 검사자들은 소재 도시의 판매점에서 시판되고 있는

CE마킹 대상 품목을 중점점검하며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제품을 수

거하여 시험소에 설치된 EMC 시험 설비를 이용하여 Radiated Emission

및 Immunity Conducted 항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며 불합격 되거나 의

심되는 제품은 모두 정밀 시험 및 평가를 위하여 중앙 시험소로 보내서

시험을 거치게 되어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시장에서 연간 50.000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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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수거하고 있다.

중앙시험소(Kolberg Central Lab.)는 54개의 지부로부터 접수된 전제

품에 대해 EMC에 관련된 전제 시험을 실시하며 불합격된 모델은 FNA

(구 ReTP)본부로 보고하여 불합격 정도에 따라 벌금 및 제재를 명령한다.

그리고 TV, VTR 및 오디오 등 AV제품은 Ro-LAB에 EMS 시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Immunity 시험 S1~S4항목에 대한 시험실시가 불가

능 관계로 중앙시험소에서 직접 시장수거 후 판정한다.

(2) 현황

독일은 유럽국가중 사후관리 비용이 70%로 매우 높으며 예산도 법률

화가 되어 있어 사후관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FNA의 200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무선기기와 통신기기에 대한

EMC와 R&TTE의 시장감시 현황을 보면 사후관리 제품군17,705건의

90%를 독일에서 제조자를 방문하여 수거하였으며 이 중 약 14%가

R&TTE, 86%가 EMC임. EMC 지침의 16%가 IT 및 사무용제품일고

14%가 소비자 전자제품이며, R&TTE 지침의 약 40.5%가 유선기기,

41.5%가 무선기기, 나머지 18%가 복합기기이다.

CW마켕 관련레서는 EMC Directive 의 15,01product 중 224건,

R&TTE Directive 중 390건이 마킹이 잘못되어 부적합제품으로 처리되었

다. product가 시리즈인가 개별적인가를 나타내어 어느 것이 부적합 비율

이 높은가를 확인한 결과 시리즈의 29%, 개별의 19%가 되어 전년도에 비

해 부적합율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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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의 방법

① 시료수집

독일FNA는 시험 시료의 입수방법으로 시장에서 직접구매하거나 제조

자에게 무상샘플을 요청하여 FNA담담자가 신분을 밝히고 판매상에게 확

인서를 발행하고 제조자에게 청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② 부적합 처리 절차

부적합한 시험결과에 대한 처리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관리의 시험 후 문제가 없으면 별도의 통보가 없으나 문제

발견 시 제조자에게 통보하고 중대결함의 발견 시에는 즉시 모든 딜러에

게 통보한다.

둘째, 제조자가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 또는 변경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

항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통상 보고서와 변경 내용을

FNA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우편 제출일자로부터 모든 다른 제품들도

동일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여야하며 FNA에서 검토한 후 배포하게 된다.

부적합 결과의 최종판결은 1,2단계 서류, 재시험 데이터를 기초로 제

조자가 위반한 내용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Corrective Action 및

행정조치를 제조가에게 통보하게 된다.

여기서 Corrective Action이란 서류상의 보완을 요구하는 시정조치이

고 행정조치란 벌칙에 관한 내용을 의미함, 그 경중의 판단은 3단계인 A,

B, C의 범주로 나누어 명확한 지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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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등인의 경우: 표준보다 0.5db 초과하면 제조자에게 문서를 보내

개선을 요구하고 권고를 하며 벌칙은 주지 않는다.

- B 등급의 경우: 표준보다 1db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개

선을 요구하고 범칙금은 주어지 판매금지는 실시하지 않음.

- C 등급의 경우 15db를 초과하면 중차대한 부적합으로 범칙금이 과

대하고 판매금지가 실행됨

③기타조치사항

FNA의 시험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타 시험소의 재시험 데

이터로 정밀시험 요구시 재시험 실시가 가능하지만 적합성에 확신이 없을

시 불리할 수도 있다.

또한 FNA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자국관련 기

관에 통보하고 EU 가맹국의 사후관이기관에도 정기적으로 관련 부적합

목록을 통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후관리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부적

합한 제품이 EU역내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정도가 심한 것은

EU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도록 조치한다.

나. 사후관리의 벌칙

(1)관련법령

독일은 자국에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89/336/EEC의 EMC 지침을 바

탕으로 ‘장치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법규(EMVG: Gesetz ueber

dieelektroeagnetische Vertraeglichkeit von Geraeten)와 99/5/EC의

R&TTE지침에 근거한 ’무선과 정보통신 단말기에 대한 법규‘(FTEG:

Gesetz ueber Funkanlagen und Telekommunikationsendeinrichtungen)를

마련하여 각각 1998년 9월 18일과 200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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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행정처분
해당

법조항
CE마크부착 원칙을 위반하여 장비를 시장에

들여오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인도하거나 작동하는 경우에는 장비회수

장비회수 제12조1항

다른 마크의 부착으로 CE마크의 시각성 및

명료성을 회손 시킨 경우
장비회수 제12조3항

장비작동에 관한 데이터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비를 작동시키는 경우
장비회수 제12조4항

표준이 없는 송신기를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제 3자에게 인도하거나 작동시키는 경우
장비회수 제12조6항

(2)부적합 기기의 행정처분

EMC 법에 따른 부적합 정보통신 기기의 행정처분은 위반내용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다.

(3)부적합 기기의 벌칙

부적합기기의 벌칙과 관련하여 CE마크 부착 없이 유통/ 판매한 자(제

8조2항), CE마크의장치의 결격사항 개선요구 불이행한 자(제8조3,4항), CE

마크로 오해소지가 있는 마크를 부착한자(제8조5항), 공공에 해가되는 전

자파를 발생시킨 자(제8조6항), 전자파 발생지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자

(제8조8항), 시장출시/ 판매/ 전시/ 작동 또는 설치하려는 장비에 관한 정

보제공에 협조하지 않은 자(제9조2항), 검사. 조사 및 시험 거부 또는 방

해자(제9조)에 해당하게 되면 EMC법의 벌칙규정에 따라 5십 만유로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CE마크부착을 원칙을 위반한 자(제12조1항1호,2호), 다른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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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착으로 CE마크의 시각성 및 명료성 훼손시킨 자(제12조1항3호), 장

비 작동에 관한 데이터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제12조1항4호), 표

준이 없는 송신기의 판매에 관한 절차 불이행한 자(제12조1항6호)의 법규

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EMC규정에 따라 5천 유로의 부과하는 경우는 인증서 및 기술문서의

보관기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제12조1항2호), 장비 인도시 충분한 정

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제12조1항5호), 정비전시 및 박람회의 장

비에 대한 정보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자(제12조1항7호), 구성품의 기술문

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에 관한 기술문서의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

반한 자(제12조1항8호)

(4) 기타 EMC법과 R&TTE법 집행에 따른 행정처리 비용

EMC법의 제10조 제3항과 R&TTE법의 제19조 제2항 제9호와 제16조

제2항에 대하여 행정경비 지출법의 2절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사후관리

와 관련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는 FNA에 이의제기를 통하여 자신의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제기절차에 드는 비용은 이의를 제기한 자가 부

담하도록 되어있다. 단 행정절차법 45조에 따라 시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4. 스웨덴

스웨덴은 2001년 EU 일반제품안전지침에 따라 1988년 제품안전법

(1998:1604)을 폐지하고 2004년 제품안전법(Produktsäkerhetslag)(2004:451)

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독일, 영국 등 다른 회원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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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제품은 물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의 생산자와 동일하게 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안전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동법 제7조 이하). 그 밖에도 안전정보제공의무(동법 제13조), 경

고정보제공의무(동법 제14조), 리콜(동법 제15조 이하), 위해방지수단 및

협력체계(동법 제20조 이하), 통지의무(동법 제23조), 감독기관(동법 제24

조 이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품안전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 핀란드

핀란드는 2001년 EU 일반제품안전지침에 따라 1986년 제품안전법

(914/1986)을 폐지하고 2004년 소비자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에 관한 법률

(75/2004)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독일, 영국 등 다른

회원국과 달리 제품은 물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의 생산자와 동일하게 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3조 이하). 그 밖에도 적합성평가의 기준(동법 제7조), 제품안

전감시기관(동법 제8조 이하), 감독기관의 권한과 책무(동법 제13조 이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2004년 2월 16일부터 시행

되었고, 일부 조항(동법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은 2006년 1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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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 국

가. 소비자제품안전법

미국 연방의회는 소비자제품의 안전에 대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

정하고 1972년 10월 27일에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을 제정하였다(U.S.C. 2051-2084). 그 후 1990년 11월 16일 동법은 부

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소비자문제가

정책대상으로 등장하였고 특히 안전문제에 대하여도 여러 법률로 이에 대

처하여 왔다.

1972년 입법당시 연방의회는 다음의 현실을 입법배경으로 삼았다. ① 부

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소비자제품이 상거래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② 소비자제품의 복잡성 및 소비자의 다양한 성질과 능력에 비추어 소비

자에게는 자신을 보호하는 대처능력이 불충분하다. ③ 일반국민은 소비자

제품과 관련 부당한 위해의 위험에 대해 보호받아야 한다. ④ 소비자제품

과 관련 부당한 위해의 위험에 대한 주와 지방정부에 의한 관리는 불충분

하고, 또한 제조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다. ⑤ 위험한 소비자제품으

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현재의 연방정부기관은 불충분하다. ⑥ 판매

또는 사용이 주와 주 사이 또는 외국과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제

품의 규칙은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법은 소비자제품안전에 관한 일반법으로 37개조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제품안전법의 체계내에서 법의 입법적 보완을 위하여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 세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CPSC의

기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정보제공, 안전기준, 신제품, 검사,

수입품, 수출품, 민사벌, 형사벌, 소송, 주와 연방과의 관계 등 소비자안전

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의 내용이 충실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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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소비자제품안전법의 목적은 동법 제2조⒝에 ① 소비자제품과 관련 부당

한 위해의 위험에 대하여 대중을 보호, ② 소비자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함

에 있어서 소비자원조, ③ 소비자제품에 대한 통일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주 및 지방의 규제저촉을 최소화, ④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사망․질병 및

위해원인의 연구 조사와 사망 질병 및 위해의 예방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적용범위

소비자제품(Consumer Product)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제3조(a)에서

정하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법에서 소비자제품은 ① 영구적 또는 일시적

으로 가정이나 거소, 학교, 레크리에이션 장소 또는 그 외곳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혹은 ② 영구적 또는 일

시적으로 가정이나 거소, 학교, 레크리에이션 또는 그 외의 곳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용, 소비 또는 향유를 위하여 생산 또

는 유통된 모든 물품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비자제품안전법은 다음을 소비자제품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①

일반적으로 소비생활용 제품이라고 할 수 없는 제품, ② 담배 또는 담배

제품, ③ 1966년 연방 운수자동차안전법상 자동차 또는 자동차 장비, ④

연방 살충제, 살균제, 그리고 쥐약법상 살충제, ⑤ 제조업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하여 판매된다면 1954년 세입법 제4181조에 따라 세금이 부과

된 물품, 또는 그와 같은 부품의 구성부분, ⑥ 1958년 연방 항공법상의 항

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기구, ⑦ 1971년 보트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보트, ⑧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상 약품, 설비, 화장품, ⑨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상의 식품, ⑩ 가금제품검사법상의 육․육식품제품,

⑪ 난제품검사법상의 난 및 난제품이 그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제품안전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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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① 제품이 미국에서 수출을 위하여 제조,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하여

소지한 것(또는 이 제품이 수출을 위하여 수입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이 소비자제품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에 공급되

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비자제품이 거래에서 공급될 때

그 소비자제품의 용기에 수출된다는 것을 기재한 스탬프 또는 라벨이 부

착되어 있을 때, 다만 이 법은 미국 외에 소재하는 미국의 시설에 판매를

위하여 제조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또는 출하되기 위하여 판매

된 모든 소비자제품에 적용된다.

(3)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독립행정규제위원회로 설립되었다(동법 제4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상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

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7년이며 임무해태 또는 불법행위가 없는 한 해임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원은 3인 이상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① 소비자제품의 판매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자에게 고용되거나 또는 그

사람과 어떤 공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② 소비자제품의 판매 또는 제

조에 종사하는 자의 주식 또는 사채 등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한

자, ③ 기타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공급자와 금전적 이익을 가진 자, ④ 영

업, 직업 또는 고용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973년 5월 14일 구성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다음 5개 법률을 집행

한다. ① 소비자제품안전법, ② 가연성직물법, ③ 연방위험물질규제법, ④

1970년의 독극물예방포장법, ⑤1956년의 냉동장치안전법 등이다. 위원회

는 주요사무국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업무집행관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일반적 정

책 또는 위원회가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는 규제적 결정,

인정 및 결정에 따른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이사, 법률고

문실장,공학과학부장, 그리고 정보 및 대민국장을 임명하여야 한다(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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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위원회의 조직규정은 CPSC 세부규칙 1000.12). 소비자제품안전위

원회는 모든 사람이 위원회와 통화할 수 있는 무료 직통전화를 운영한다.

또한 청각장애자나 언어장애자들이 위원회와 통신할 수 있는 무료 텔레타

이프를 운영한다(CPSC 세부규칙 1000.3).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위원회에 문서에 의하여 법령이나 규제의 공포,

개정, 취소를 청원할 수 있다(CPSC 세부규칙 1000.5). 소비자제품안전위원

회의 주요업무로는 제품안전정보업무, 소비자제품안전기준 제정업무, 소비

자제품안전안전규칙의 신청에 대한 처리업무, 금지된 위험제품 지정업무,

급박한 위험제품에 대한 조치업무, 신제품에 대한 업무 등이 있다.

(4) 안전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소비자제품안전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법원에 사법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이 경우 법원의 직원은 신청서의 사본을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관 및 법률고문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위원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 규칙의 근거가 된 절차의 기록

을 법률고문에게 송부하고 법률고문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원은 소비자제품안전규칙을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소비자제품안전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 또는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

은 최종적인 것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 미국 최고법원의 재심사를 받는다.

(5) 제조자의 제품증명 및 라벨링 의무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거 소비자제품안전기준의 적용을 받고 또한 거래

에서 유통된 제품의 제조자는 모두 이 제품에 적용될 모든 소비자제품안

전기준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적용되는 기준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이 증명서는 당해제품에 붙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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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는 이것을 해당 제품의 인도를 받은 모든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모든 각 제품의 시험 또는 적정한

시험의 프로그램에 의거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또한 이것에는 제조자

또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전용라벨업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제조일자 및 장

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소비자제품안전

기준의 적용을 받고 또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규

칙으로 적정한 시험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다음의 정보를 언급한 라벨의 사용을 규칙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형식

및 내용도 정할 수 있다. ①소비자제품의 제조일 및 장소 ② 소비자제품

의 표시 ③ 소비자제품안전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제품의 경우에는 해

당 제품이 적용되는 모든 소비자제품안전기준에 합치하는 사항의 증명 그

리고 적용되는 기준의 명세 등이다.

(6) 통보 및 수리, 교환, 환급 등 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거래에서 공급된 소비자제품의 제조자 또한 그 제품의

공급자 및 소매업자로 그 제품이 소비자제품안전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또

는 실질적인 제품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취득한 자는 모두 그 소비자제품안전기준에 따르지 않

는 사항 또는 그 결함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자,

공급자 또는 소매업자가 그 결함 또는 그 안전기준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적절히 통보를 받고 있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제품위험으로부터 대중

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공급자 또는 소매업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다음의 조치를 일정한 형식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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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명시하여 취할 수 있다. ① 결함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일반대

중에의 공고명령, ② 제품의 제조자 공급자 또는 소매업자 각각에게 우편

으로 통지하게 하는 명령, ③ 통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

편으로 통지하게 하는 명령 그리고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실질적인 제품의 위험을 만들어 내고 또한 이 항에 의거한

조치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품의 제조자 공급자

또는 소매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제품

을 소비자제품안전규칙의 요건에 합치시키고 그 제품의 결함을 수리하는

것, ② 소비자제품안전규칙에 적합한 또는 결함이 없는 유사 동등한 제품

과 교환하는 것, ③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불하는 것 등이다.

(7) 검사 및 기록 작성

소비자제품안전법 또는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 또는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적법하게 지명한 행정

관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동법 제16조). ① 소비자

제품을 제조 또는 보관하는 공장, 창고 또는 시설과 운송기관에 대한 검

사, ② 제품의 제조, 보관 수송상태와 그 제품의 안전과 관련 있는 운송기

관, 공장, 창고 또는 시설의 검사 등이다. 이러한 권한 수행에는 위원회의

신임장과 통보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검사는 신속히 개시하고 처리되

어야 한다.

소비자제품의 제조자, 전용라벨업자 또는 공급자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

회가 규칙 또는 명령에 따르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라 요

구한 기록을 유지하고 보고서를 완성하며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그리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적법하게 지명한 행정관 또는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조자, 전용라벨업자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제품안전

법 또는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한 규칙에 따라 행위를 하였거나 행위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관계되는 장부기록 및 서류를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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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입제품에 관한 규제

미국 관세영역에 수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반입이 거절된다(동법 제17조). ① 소비자제품안전안전규칙에 적합하

지 않은 것, ② 동법 제14조에 근거한 제품증명 및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 ③ 동법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급박한 위험성이 있는 소비자제

품으로 결정된 것, ④ 실질적으로 제품의 위험(동법 제15조⑴⑵의 의미에

서)이 있는 결함제품인 것, ⑤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재무장관에게 동조

⒢에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한 자가 제조한 제품인 것 등이다. 재무부장관

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제품의 샘플의 적정한

수를 무상으로 취득하여 위원회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하여 미국의 관세영역에서 반입이 거절된 제품은 반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신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은 그 제품의 폐기를 허

가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수하인이 그 제품을 적정한 시간 내에 반송하

지 않을 때에는 재무부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정하는 폐기에

관련한 모든 비용 그리고 반입이 거절된 소비자제품의 저장, 하차, 운송

또는 노동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소유자 또는 수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부담을 태만히 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수하인이 장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선취득권이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규칙에 의하여 소비자

제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제조자가 이 법률에 의한 검사와 기록 작성의 요

건 그리고 이 요건에 관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9) 금지된 행위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9조). ①소비자제

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소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시장에 공급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② 금지된 위

험제품이라고 선언된 소비자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판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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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공하거나 통상에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③ 소비자제품안전

법에 의하여 또는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록

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않는 행위 또는 이를 거절하는 행위, ④

동법 제15조⒝에 의하여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동법 제

15조⒞ 또는 ⒟에 의한 명령(통고, 수리, 교환 및 환불)에 따르지 않는 행

위, ⑥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요구한 증명서를 주지 않는 행위 또는 허위

증명서를 발행하는 행위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라벨부착 규칙을 따

르지 않는 행위, ⑦ 동법 제9조 ⒟⑵에 의한 규칙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이다. 다만 ① 및 ②는 ① 해당 소비자제품이 모든 안전규칙에 따르고 있

다는 뜻을 기재한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하는 자

(그 사람이 소비자제품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때에는 제외함),

② 해당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표시를 선의로 신뢰하는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10) 법원의 역할, 손해배상소송 등

미국 지방법원은 동법 제19조의 위반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제품안전규

칙에 따르지 않는 제품의 시장공급을 중지시키거나 양 조치를 모두 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이를 위한 소제기권은 위원회(법무장관의 동의를 얻

어)와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다. 그 관할법원은 위반되는 행위, 부작위 또

는 거래가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피고가 소재하거나 영업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이다.

소비자제품안전규칙 또는 그 외의 규칙 또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발하는 명령을 고의로(의식적인 것을 포함) 위반함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고의로 (의식적인 것을 포함) 규칙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피고가 거주하거나 소재 또는 대리인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입은 피해의 배상 및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소송대리인의 적절한 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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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은 제품안전규칙 또는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강

행시키고 적절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피고가 소재하거나 영업을 하는 지

역의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30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은 등기우편에 의하여 위원회, 법무장관 및 소송의 상

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규칙 또는 명령의 위반사실, 요구하

는 구제 및 소송이 제기되는 법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송이 제기될 때

동일 위반사항으로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의한 민사 또는 미국 형사소송에

계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조에 의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누구든지 소비자제품안전규칙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다른 규칙 또는 명령

에 따랐더라도 그 자의 관습법 또는 주의 제정법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지고 있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사후관리제도

(1) 개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1998년 ‘통신규제 합리화계획’을 통하여 FCC

의 유선 단말기기 기술기준(47 CFR Part 68)제정권을 ACTA에 위탁하고

동시에 국내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 30여 업체를

지정, FCC의 인증업무를 대행토록 한다. 이와 함께 연방통신위원회는

TCB나 SDoC에 의한 인증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와 시장 감시

를 강화하였다.

즉, FCC는 기술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기의 공급자에 대하여

SDoC에 의한 인증을 취소하는 등 강제집행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TCB의 권한 중 sub-contract시험소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이 있어, 인증

을 내어준 제품에 대하여 fcc에 일년에 한 두 번의 사후관리 실적(2% 이

상)을 재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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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CC의 사후관리제도

FCC의 사후관리 활동은 연방통신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된다. 제품의

수입규정에 있어서는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통관할 수 없으며, 인증을 획

득하기 전까지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시, 광고할 경우에는 인증 미

취득 제품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내용의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판매, 전시, 광고 등의 유통전반

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통관, 후

인증 실시하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있게 된다.

특히, 미국 내에 수입된 모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장에

서 수거한 제품들을 사후 관리하는 Measurement Branch가 있다. fcc는

매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불합격 시 판매중지, 수거 및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부적합 제품의 적발에 있어서는 광고 감시에 의하거나,

경쟁자의 고발에 의해서 등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적발되는 경우는

약 US$2,000/일 벌금 등 과중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3) FCC의 사후관리 방법

미국 FCC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선단말기기 및 무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래와 같이 관장하는 부서 및 실시방법이 차이가 있다.

1) 무선통신기기

• 무선기기 사후관리는 OET의 FCC Lab에서 실시함. FCC Lab은 무

선기기 인증,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시험을 동시에 실시함.

- FCC Lab에서 사후관리는 1년에 3~4번 정도 이루어지며 1회에 약

35~3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직접 구입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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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민원이 있을 경우는 FCC part 2.936에 의해 제조자 또는 수

입자에게 직접 사료제출을 받아 FCC Lab에서 적합시험을 시행함.

- 만약 시험결과 부적합한 경우는 일별, 위반항목에 따라 $10,000의

벌금 또는 $20,000의 보석금, 구속을 집행하며 동시에 기기 수거의 행정

처분을 실시함. 또한, 상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공공성을 침해한 경우는

가중처분을 함.

• 유통시장에서의 사후관리는 제품이 출구되어 유통과정에서 FCC에

고충 사항이 접수되면 이에 조치를 취하고, 전자쇼 또는 전시장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FCC ID와 기타 기기에 부착된 관련 라벨의 문구

등을 확인 함.

- FCC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샘플을 요구할 때는 제조업자는 관련제

품을 1대 이상을 발송해야 함

- FCC의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TCB에게도 시장 사후관리권을 부여

하고 TCB가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FCC에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상호보완함

2) 유선통신기기

• 유선통신 단말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일반 통신국(Common

Carrier Bureau)에서 실시하고, Part 68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및 유통되

는 모든 유선통신 단말기에 적용됨.

- 연속승인 프로그램(Continuing Compliance Program)은 현재 생산

중인 모든 기자재에 적용되며, 미년 2회 이상 제조자, 공인시험관 및

Part 68Lab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Part 68의 등록조건에 일치함을 증명

하여 등록기관에 filing을 해야 함.

- 유선통신분야의 사후관리는 6개월마다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

을 위해 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민원에 의해 조사할 수도 있음.

- 처벌규정은 민사, 형사, 벌금형과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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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지방관세법에 따라 벌금, 서비스 중단 등 추가적인 처벌을 받

을 수 있음

• DoC방식으로 FCC규격을 진행한 제품에 대해 FCC는 미국 내 대

리인에게 제품의 조사결과 및 결함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제

품의 양산, 유통, 사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합성 확인

을 위해 수시로 제품의 시료를 요구할 수 있음. 또한 관련 자료를 제출

하지 못했을 경우 벌금이나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시험데이터

는 14일, 시료는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미국에서는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근거하여 일반 공산품에 대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CPSC)에서 결함정보

에 대하여 보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즉, 가정, 학교, 레져에서 사용되는

15,000여 종의 제품에 대하여 결함정보보고(제15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송결과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도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제37조). 또한 작은 장난감 등의 어린이 질식사고와 관

련된 결함정보보고(제102조)도 의무보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함정보보고 위반 시 민사상 최대 182만5천 달러(약 25억) 벌금부과

가 가능하다. 그리고 형사상 50만(7억) 달러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부

과가 가능하며 양벌 부과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제15조와 관련한 결함정보 보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이 자사제품에 대한 결함정보를 알

게 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대상으로는 안전기준을 미준수 하였거나, 심각한 상해 또는 사

망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결함에 대한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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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내용

유통시장에서의 

사후관리

시장에 유통 중인 승인필 기기가 결함이 있는 SRJT으로

FCC에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절

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승인필 기기는 FCC ID 등을 확인하

고 승인 미필기기인 경우에는 관련 문구가 있는 라벨이 제품

에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각종 대형전자 쇼 또는 전시장

등을 관련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고 있다.

통관시의 

사후관리

FCC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은 수임이 금지되며 기기의

발췌방법은 FCC에서 요구할 때, 제조업체는 언제든지 1대 이

상을 준비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위반시 

처벌사항

FCC에 따르면 기기가 결함이 있다고 판명되면 조치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통신법에 의거하여 벌금이 부과

된다.

(2)제102조와 관련된 결함정보 보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이 결함정보를 알게 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대상으로는 작은 공, 구슬, 고무풍선, 장난감, 작은 부속품에 의

해 질식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사고로서, 상기제품과 관련하여 어린이

사망, 심각한 상해, 장시간의 호흡중단 또는 의료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등임.

(4) 행정처분

FCC에서 실시하는 불법과 불량 단말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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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등록되지 않은 장비를 접속, 유통

시킨 때에는 U.S.C 47권 501절, 503절, 510절에 의하여 민사, 형사, 벌금과

구속, 서비스의 중단을 포함하는 등의 강력한 벌칙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

실상 법규를 어기면 연방정부는 해당제품 또는 그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

해 외부공표를 시행함으로써 해당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가 자연

적으로 높아져 제조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력한

벌칙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5) 미국TCB 제도

1) 개요

1998년 12월 17일, FCC는 TCB 설립을 위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TCB

는 민간기관이며, 인증관련 FCC 법률에 따라 TCB는 인증 신청을 검토하

고 허가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 법률은 정부 대 정부 MRA에 따라 외국

의 TCB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즌절차를 설정하였다.

2) TCB의 설립요건

TCB의 필요조건은 1998년 12월 17일에 채택된 GEN Docket

98-68(FCC 98-338)의 FCC보고서와 규칙에 정의되어 있다. TCB의 인정

조건에 대한 상헤나 정보는 1999년 8월 17일, Public Notice DA 99-164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같은 법률은 2004년 7월 8일에 채택된 ET Docket

03-201(FCC 04-165)에 따라 개정되었다. TCB의 지정과정 및 필요조건은

FCC법률에 포함된다. TCB들은 ISO/IEC Guide 65(1996) 인증기관 운영제

품인증시스템의 일반조건과 관련된 FCC법률에 따라서 인정하도록 규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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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NIST(N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에

NVLAB 인정프로그램을 통하여 TCB를 인정한다. 따라서 NIST는 절차에

따라서 해당 자격을 갖는 인증기관에게 TCB를 인정을 허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이외의 지역의 인증기관은 해당국가와 미국 간의 정부 대 정

부 MRA가 체결되었을 때 TCB를 승인할 수 있다. 이것은 TCB의 적합성

인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해당 국가의 지정권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TCB를 인정하는 기구는 ISO/IEC Guide 65의 요구사항과 조건을 만족해

야 한다. 따라서 TCB 인정을받기 위해서는 TCB는 다음 두 가지 지침과

표준에 따라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ISO/IEC Guide 65(인증시스템 운

영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ISO/IEC Standard 17025(시험 적합성과

교정시험소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이다.

FCC의 장비 인증 프로그램은 다음 2가지로 구성한다. 1)시험소에 의

한시험 2)TCB에 의한 인증의 평가 및 결정 인증의 허가 등 인증에 관한

결정은 인증 신청 평가와는 별개로 분리된다. TCB의 위2가지 책임은 결

합될 수 없다. FCC에 의해 적용한 것과 같은 평가절차는 보고서 FCC 법

률에 따라 인증신청과 같이 제출한 기술데이터와 다른 정보, 그리고 FCC

법률에 따라 제품의 응낙을 결정하기 위한 설명서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다.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제품이 인증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진다.

TCB는 각 인정범위 냉의 시험을 하기 위해 필요 시험장비와 시험능

력이 필요하다. 이전범위 내에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TCB는 해당된 인정범위를 ISO/IEC 17025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TCB 인정범위

TCB는 다음의 인정범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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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할 수 있다. 인정범위 A, B 또는 C 모두에 대해서 인증할 필요는 없

다. TCB는 인정을 원하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4) TCB 시험소의 인정범위

시험소 인증기관은 인정범위 정의를 위한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

TCB의 ISO/IEC 17025 인증범위 상 나타난 특정한 범위로 규정되지는 않

지만 다음 목록은 TCB시험소에 대한 인전범위에 포함된 필요 규정과

절차를 보여준다.

3. 일 본

소비자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일본의 리콜 관련 법제로는 액화석유가스

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규율함으로써 액화가스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

고, 액화석유가스거래의 적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

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안전법,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더

불어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

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용

품안전법, 소비생활용 제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규제함

으로써 소비생활용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생활용제품안전

법, 가스사업의 운영을 조정함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가

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더불어 가스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관리, 가스용품의 제작 및 판매를 규제함에 따라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공

해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가스사업법, 일반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정

확하게 인식하고, 이의 구입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지 않도

록 사업자에게 적정한 표시를 요청하여 일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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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품질표시법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과 최근에 제정된 소비자안전법을 살

펴본다.

가.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은 그 이념에서 특히 주목된다. 다른 법률은 특정

분야의 필요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입법된 것에 대하여 이 법률은 소비물자

나 소비용제품의 안전에 관한 일반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

술혁신의 진전이 따랐다. 복잡 또는 고성능인 소비생활용제품이 점차 개

발되고 국민의 풍요로운 소비생활의 향수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반면

소비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게 보이고 이러한 제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나 고충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정세에 대처하여 국민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래의 시책의 강화에 더하여, 기존

법에 의한 안전규제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소비생활용제품에 대하여도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로써 각종의 소비생활용제품을 대상으로 안

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법으로서 1973년 6월 6일에 제정 공포된 법률(최

종개정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이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이다.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국가에 의한 안전성의 규제

(특정제품의 지정 등) 및 민간의 자주적 노력 촉진(제품안전협회의 설립)

의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가에 의한 안전성의 규제이다.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에 사용

되는 제품 가운데 특히 안전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특정제품으

로서 차례로 시행령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기준을 정하

여 그 안전기준에 적합한 취지의 표시가 부착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

록 하고 있다. 검사사무에 대하여는 국가검정기관 외에 제품안전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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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제품안전협회는 전국에 네트워크를 유

지하고 수출검사기관 등 민간의 검사기관의 협력을 얻고서, 이러한 사무

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민간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안전성 확보, 향상대책의 촉진이다. 많

은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민간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살리고, 총력을 기울여 이것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근본이고,

민간의 자각과 자주적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법에 근거하여 민간의 자주적인 안전성 확보, 향상

대책을 촉진하기 위한 중핵기관으로서 인가법인인 제품안전협회가 설립되

었다. 협회는 소비생활용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 자 19

인이 발기인으로 되고, 당시 통상산업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설립되어진

것이다.

업무로서는 국가의 특정제품에 관한 검정 등의 사무, 소비생활용 제품

에 대한 안전성의 인정 및 그 제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사무를 행하는 외에 소비생활용제품의 안전성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 조사, 지도 및 정보의 제공을 행한다.

셋째, 긴급한 경우에 대한 조치이다. 일반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특히 위해를 미칠 우려가 많은 제품에 대하여는 본래 특정제품으로서 시

행령으로 지정하고 본법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제품으

로 하는 것으로는 안전기준의 작성, 심의회의 자문 등으로 약간의 시간을

요하므로, 그 사이의 사고발생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써, 제

품의 결함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

고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사고가 빈발할 우려

가 높고, 그 확대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진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판매정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회수를 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2 -

(1) 목 적

소비생활용제품안전의 목적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① 소비생활용제품에 의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함과

동시에, ② 소비생활용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따라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다.

(2) 법의 적용범위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서 소비생활용제품이란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

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다만 ①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②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식품, 첨가물 및 세제, ③ 소

방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용 기계 기구, ④ 독극물단속법에 규정한 독물

및 극물, ⑤ 도로운송차량법에 규정한 도로운송차량, ⑥ 고압가스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⑦ 무기등제조법에 규정한 엽총 등, ⑧ 약사법에 규정

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⑨ 기타 위해의 염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제품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소비자 제품이 아니다(동

법 별표).

(3) 특정제품에 대한 규제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서 특정제품이란 소비생활용제품 가운데 구조,

재질, 사용상황 등으로 보아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특히

위해를 끼칠 염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특정제품은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승차용

헬멧, 유아용 침대, 등산용 밧줄,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 욕조용 온수 순

환기 등이다(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1).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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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으로 안전성의 확보가 행하여지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본 법에서는

특정제품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위해방지명령

주무장관은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위해가 발생할 염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다만, ① 해당 위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판매한 특정제품의 회수를 위한 것일 것, ③ 특

정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의 사업을 행하는 자가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특정제품을 판매한 것일 것, ④ 신고 사업자가 그 신고

에 관계된 형식의 특정제품으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제조하

고, 수입하고 또는 판매한 것을 갖춘 경우에 위해방지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주무 장관은 소비생활용 제품의 결함에 의해， 중대 제품 사고

가 생긴 경우 그 밖에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중대한 위

해가 발생하고 또는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동법 제32조의 규

정 또는 정령으로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사업을 행한 자에 대해,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계된 해당

소비생활용 제품의 회수를 도모한 것 그 밖에 해당 소비생활용 제품에 의

한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9조)．

나. 소비자안전법

소비자안전법은 소비생활 전반에 있어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의 설치를 통한

소비생활상담의 실시, 소비자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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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26) 소비자안전법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소비자안전에 관하여 단

행법으로써 이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제정의 의의가 크다. 물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개별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법률은 적용범위가 한

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분야에서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소비생활 전반에 거쳐 소비

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행법의 제정이 요구

되었으며, 이를 법제화한 것이 소비자안전법이다.

(1) 목적과 정의

소비자안전법은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피해를 방지하고, 이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

방자치단체(都道府縣 및 市町村)에 소비생활상담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

및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소비자사고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소비자피

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

고, 관련 법률에 의한 조치와 함께 소비자가 안심ㆍ안전 및 풍요롭게 소

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안전법에서 ‘소비안전성’은 상품 등(사업자가 사업으로써 공급하

는 상품 또는 제품,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제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

나 사업자가 사업으로써 또는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에 사용되는

물품,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사업자가 사업으

로써 또는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특성, 이로

부터 통상 예견되는 사용(음식을 포함한다) 또는 이용의 형태 기타 상품

등 또는 역무와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사용시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말한다.

26) 일본의 소비자안전법에 대해서는 고형석, “일본 소비자안전법”, 법제 , 2009년 7월호, 1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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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념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3조). 소비자안전의 확보에 관한 시책의

추진은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

하여 소비자사고등의 발생 내지 소비자사고등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또한 동 시책의 추진은 사업자의 적정한

사업활동을 배려하고 소비자수요의 고양, 고도화 내지 다양화 기타 사회

경제사정의 변화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소비자이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

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 시책의 추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연대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및 자립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소비자사고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소비자안전법에서 리콜과 관련하여 중요한 규정은 소비자사고 등에 발

생에 관한 정보의 통지(동법 제12조)와 소비자사고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제13조)이다.

첫째, 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및 국민생활센터

장은 중대사고등이 발생하였다는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 직접 내각총리대

신에 대하여 내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취지 및 해당 중대사고등

의 개요 기타 내각부령이 정하는 사항27)을 통지하여야 한다.28)

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및 국민생활센터장은 중

대 사고를 제외하고 소비자사고등이 발생하였다는 정보를 지득한 경우 해

당 소비자사고등의 태양, 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기타 소비

자사고등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해당 소비자사고등에 의한 피해가 확대

27) 중대사고등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중대사고등이 발생한 취지의 정보를 지득한 일시 및 방법, 중

대사고등의 태양, 이의 원인이 되는 상품 등 또는 용역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지 피해

의 상황(피해가 발생한 중대사고등에 한함)이다(동 시행규칙안 제9조 제2항).

28) 통지는 전화, 팩스 기타 소비자청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전화로 통

지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 시행규칙안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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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해당 소비자사고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소비자사고등이 발생할 우

려가 있을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내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

비자사고등이 발생한 취지 및 해당 소비자사고등의 개요 기타 내각부령이

정하는 사항29)을 통지한다.30)

전 2항의 규정은 이의 통지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첫째, 다음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가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소비자사고

등의 발생에 관하여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31), 둘째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에게 소비자사고등의 발생에 관련된 통지를 하

여야 하는 다른 자로부터 해당 소비자사고등의 발생에 관한 정보를 지득

한 자, 셋째 전 2호에서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써 정령에서 정하는

자32)가 이에 해당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및 국민생활센터장이 동 규정에 따른 통

지에 갈음하여 내각총리대신 및 해당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적 방

법(전자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한 방법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내각부령이 정하는 요건33)을 충족한 경우 해당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둘째, 내각총리대신은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에 의하여

지득한 정보 기타 소비자사고등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안전의 확보를 도모

29) 소비자사고등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중대사고등이 발생한 취지의 정보를 지득한 일시 및 방법,

중대사고등의 태양, 이의 원인이 되는 상품 등 또는 용역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지 피

해의 상황(피해가 발생한 소비자사고등에 한함), 기타 소비자사고등에 관한 사항이다(동 시행규칙안

제9조 제4항).

30) 통지는 전화, 팩스 기타 소비자청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행한다(동 시행

규칙안 제9조 제3항).

31) 행정기관의 장이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및 국민생활센터장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이다(동 시행규칙안 제9조 제4항).

32) 행정기관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에게, 광역자치단체장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은 행정

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국민생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청장관이 적당하

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동 시행규칙안

제9조 제5항).

33) 전국소비생활정보네트워크 시스템(소비자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센터 내지 지

방자치단체가 온라인처리방법에 따라 소비생활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거나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써

국민생활센터가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동 시행규칙안 제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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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당 정

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의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된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관련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생활센터에 제공함과 더불어 소비자위원회에 보고한다. 내각총리대신

은 제1항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현황

(1) 개요

VCCI에서는 시장에 있는 정보통신기기(ITE)의 기술 기준에 대한 적

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 시험을 실시한다. 사후관리 시행은 ‘자주적 규

제조치운영 규정의 시장 취급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VCCI에

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기준은 CISPR-22규격을 근거로 하고 있다.

VCCI의 시장 발췌 시험전문 위원회는 시장 발췌 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 기기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시장 발췌 시험에서 판정이 부적합일 경우 회원은 대응 방법으로 시

장 발췌 시험에 관한 규정 제 11조 2항의 (재측정) 또는 3항①의(추가시

험)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재시험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동의서”를 바탕으로 시장발췌 시험의 시험기관, 일정 등

을 결정하기 때문에, 동의서에 희망 내용과 사유를 기술하여 이들을 가능

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기관의 형편 등에 따라 시험기

관이나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장치 기기의 설치와 측정에 회원의 입

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치 기기의 설치와 시동 및

작동이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회원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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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발췌시험에 의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이의를 제

기하기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한 후, 재시험을 인정받는 경우 재시험이

실시되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1개월 정도가 걸린다. 또한 재시험의 판

정 결과가 적합이 될 때 까지 제품의 출회는 정지된다.

(2) 사후관리 주요내용

1) 변경신고

인증 받은 자는 제품에 변경을 행하였거나 제출된 기록의 변경이 있

을 때에는 변경 전 등록기관 또는 총무성에 변경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판단되어 불법기기로 취급을 받게 된다.

2) 서류 제출, 기기 제출 또는 잠입조사

총무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을 요구하거나 인증 받은 자 사업소에 잠입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잠입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위해 해당기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보고거부, 허위보고 또는 기기제출명령 위반 시에는 30만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3) 개선조치명령

총무성은 형식일치 의무를 위반한 인증취득업자에게 형식일치 확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

위반 시 표시금지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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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시금지 명령(표시효과 부정)

총무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표시

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런 포상금지 명령

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한 1

억엔 이하의 벌금형의 법인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다른 기기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증취득업자가 형식인증에 따른 조사, 기록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인증취득업자가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인증취득업자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등록인증기관에서 형식인증을

받은 경우

- 등록인증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인증을 한 경우

- 기기 변경 전 형식인증을 받은 기기가 변경 후 기술기준에 적합하

지 않은 경우

5) 방해 등 방지 명령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를 부착한 기기가 기술기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기기에 방해 및 위험이 있다고 총무성이 판단하는 경우에 총무성은 기

기에 의해 발생된 방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

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거나 인증마크를 갖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총무성은 인증마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이런 방해금지 명령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의 벌금 또한 1억엔 이하의 벌금형의 법인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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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법   률  주  요   내  용

소비재

(물품과 용역)
소비자기본법

o 결함정보보고의무, 자발적 

시정조치 등 자발적 사후관리, 

o 시정명령, 시정권고 등 강제

적 사후관리

자동

차

자동차․부품 대기환경보전법

o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의무, 자발적 결함시정조

치 등 자발적 사후관리

o 결함시정명령 등 강제적 사

후관리

자동차부품 자동차관리법

o 운영결함공개의무, 결함시

정조치 등 자발적 사후관리

o 결함시정명령 등 강제적 사

후관리

제3절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 리콜법제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목별로 구분되어 사후

관리규제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사후관리 관련 법령은 품목별로 소비재

(소비자기본법),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

법), 의약품(약사법), 공산품(제품안전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이다.

소비재, 식품, 제품 등에 관해서는 기본법으로 소비자기본법, 식품안전기

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이 있어서 사후관리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개별법에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를 토대로 사후관리

가 시행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현행 리콜법제의 입법체계상의 특징은

개별입법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표2] 품목별 관련 법령상 사후관리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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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법   률  주  요   내  용

식품

식 품 식품안전기본법

 o 자발적 회수 등 자발적 사후

관리

o 긴급대응체계, 판매금지 등 강

제적 사후관리

식 품 식품위생법

o 이물보고 및 통보의무, 자발적 

회수 등 자발적 사후관리

o 회수명령 등 강제적 사후관

리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o 자발적 회수, 회수명령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

법
o 자발적 회수, 회수명령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

법
o 회수명령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

법
o 회수명령

의약품 약사법
o 자발적 회수

o 회수명령

공산

품

제품 제품안전기본법

o 결함정보보고의무, 자발적 

시정조치 등 자발적 사후관리

o 제품수거권고, 제품수거명

령 등 강제적 사후관리

고압가스 

용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o 사고통보의무

o 회수명령

액화석유 액화석유가스의 o 사고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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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법   률  주  요   내  용

가스용품
안전관리 및 

사업법
o 회수명령

우리나라 사후관리 관련 법령은 사후관리체계를 대부분 자발적 사후관

리제도와 강제적 사후관리제도를 나누어 균형있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 자발적 사후관리제도로는 결함정보의무와 자발적 시정조

치를 규정하고 있고, 강제적 사후관리로는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등을 규

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도 자발적 사후관리제도

와 강제적 사후관리제도로 나누어 관련법령의 내용에 따라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의 내용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의 사후관리제도의 동향을 보면 초기에는

강제적 사후관리제도에 치중했지만, 인증제도의 완화 등 규제완화가 추진

되면서 대부분 자발적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시정조치의무를 강조하면서 사업자 스스로 시정 조

치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파법 제58조의11에서는 위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 사후관리

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업자가 정보보고하거나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구체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파법상

자발적 사후관리에 관한 제58조의11에 대해서도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절차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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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안) 및 해설

제1절 가이드라인(안)의 목적과 구성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안)의 목적은 전파법 제58조의11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으로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함

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전파법 제58조의11에는 부적합

보고의무자, 부적합보고기간, 부적합보고절차, 자진사후조치책임자, 자진사

후조치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

을 구체화한 것이다.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안)을 구체화하는데 참고할 외국법령은 없었고,

국내 다른 법률과 관련된 고시, 규정 등을 참고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기

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을 참고했다. 예를 들면 부적합보고의무와 관련하

여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 제품안전기

본법 제13조,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고, 자진사후조치에 관해

서는 소비자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품안전기본법 제13

조, (구)위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1999-11호, 1999.4.3),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참조되었다.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안)은 총 3조 부칙 1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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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부적합보고

제3조(부적합 보고의무)

제4조(보고의 대상)

제5조(보고하여야 할 사업자)

제6조(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제7조(시험·검사 의뢰)

제3장 자진사후조치

제8조(부적합 자진사후조치의무)

제9조 (자진사후조치책임자)

제10조 (자진사후조치계획)

제11조 (자진사후조치방법)

제12조 (자진사후조치통지방법)

제13조 (자진사후조치결과의 보고)

부 칙

별첨 : 자진사후조치 통지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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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안)의 내용과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의11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

은 자가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

하거나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적합”이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

신기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를 말한다.

② “자진사후조치”란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수리.교환.수거.파

기 또는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③ “사업자”란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

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소비자 등”이란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 및 판매업자를 말한다.

⑤ “판매업자”란 도.소매업자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방송통신기자

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제2조는 부적합보고와 자진사후조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용어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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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특히 전파법 제58조의11이나 제58조의2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

업자, 소비자등, 판매업자 등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여, 부적합보고의무자나

자진사후조치책임자 등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했음.

특히 자진사후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58조의 11에서는 “스스

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는데,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시정”에 대해서는 “수리.교환.”으로 구체화했

고, “수거”는 “수거.파기”로 구체화했고, “필요한 조치”는 “제조.수입.판매

의 금지”으로 구체화했음.

제2장 부적합보고

제3조(부적합 보고의무) 사업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

재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적합의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해설]

제3조는 전파법 제58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부적합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음.

제4조(보고의 대상) ①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

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설계.표시.유통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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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방송통신기자재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 등에 위해를 줄 우려

는 경우

3. 방송통신기자재가 중대한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에 영향을 주는 경우

②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법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

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47조의3에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경우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5. 전기통신기본법 제16.제30조의2.제30조의3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가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제4조는 부적합보고의 대상인 중대한 결함과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를 구체화했음.

중대한 결함의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음. 특히 제1항 제1호는 소비자기본법 시

행령 제34조를 참고했고, 나머지 제2호와 제3호는 전파법 제58조의2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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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참고해서 작성했음.

제2항은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을 참고해서 작성했음.

제5조(보고하여야 할 사업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적합의 내용

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가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

을 받은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서 법 58조의

2 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합등록 또는 제7

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받은 자(이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라 한다.

이하 같다.)

2. 방송기자재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

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이하 “표시제조자”라 한다. 이하

같다.)

[해설]

제5조는 부적합보고의무자를 명확히 했음.

전파법 제58조의11에 의하면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라고만 되어 있어서, 다른 법령 등을 참고하여 구체화했음.

제1호는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평가를 받은 자”를 제58조의2의 내용을

보고 좀더 구체화했고,

제2호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참고해서, 부적합보고의무자를

확대해서는 표시제조자를 포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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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① 사업자는 방송기자재에 부적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부적합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기자재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

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구술로 그 부적합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주

소 및 연락처

2. 방송기자재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부적합의 내용

4. 부적합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의 인적 사항

② 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

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통사업자가 방송기자재의 부적합사실을 알기 전에 제5조 제1항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그 부적합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제6조는 부적합보고기한과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했음.

전파법 제58조의11에 의하면 부적합보고기한과 절차 등에 규정하고 있

지 않으므로 부적합보고의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법위반이 될 수 있음. 이에 다른 법령 등을 참고

해서 구체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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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전파법 제58조의11에 의하면 “지체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

고기간이 어느 정도인가가 불명확하므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

1항을 참조하여 5일 이내라고 명시했음. 그리고 보고할 때 보고내용에 대

해서는 전파법 제58조의11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을 참고해서 보고내용을 구체화했음. 한편 서면보고를 원칙

으로 했고, 예외적으로 구술보고를 인정했음.

제2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을 참고해서 제1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24시간이내에 서면보고를 하도록

규정했음.

제3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을 참고해서 부적합보고의

무를 부담하는 유통사업자가 보고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했

음.

제7조(시험·검사 의뢰)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방송통신

위원회는 사업자가 보고한 부적합의 내용에 관하여 전파연구소에 시

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가 부적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진사후조치에 따른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제7조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참고하여 보고이후의 절차로서

보고를 받고 난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연구소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사후조치책임자로 하여금 자진사후조치를 하

도록 하는 중간절차를 규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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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진사후조치

제8조(부적합 자진사후조치의무) 사업자는 제조.수입.판매한 방송통

신기자재가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기자재의 수리.교환.수거.파기 또는 제조.수입.판

매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제8조는 전파법 제58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사후조치의무를 명

확히 했음.

자진사후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58조의 11에서는 “스스로 시

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시정”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급”으로 구체화했

고, “수거”는 “수거.파기”로 구체화했고, “필요한 조치”는 “제조.수입.판매

의 금지”으로 구체화했음.

제9조 (자진사후조치책임자) ① 부적합 자진사후조치책임은 원칙적

으로 해당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자나 수입업자에게 있으며,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없거나 제조자나 수입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

자가 책임을 진다.

② 자진사후조치책임을 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자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완성품 및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2. 방송통신기자재에 성명, 상호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에 의하여 제조된 방송통신기자



- 102 -

재의 경우에는 주문자(상표권자)

4. 판매업자의 자체 브랜드(PB)의 경우 주문자(상표권자)

[해설]

제9조는 전파법 제58조의11에 의하면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 위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참고하여, 자진사후조치책임자라는 제명아래 자진사후

조치를 해야 할 사업자는 구체화했음.

제1항은 제1차적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제조자와 수입업자이고, 제2차

적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판매업자로 명시했음.

제2항은 제조자의 대상을 확대해서는 표시제조자 등을 포함했음.

제10조 (자진사후조치계획)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부적합 방송통

신기자재의 수리.교환.수거.파기. 또는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진사후

조치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명칭

2. 제조일자(유통기간, 수입일자)

3. 부적합의 내용 및 원인

4. 자진사후조치책임자

5. 자진사후조치통지대상

6.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7. 자진사후조치의 방법

8. 자진사후조치기간(착수일자와 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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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비자 등에게 자진사후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해설]

제10조는 전파법 제58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진사후조치 절

차 중 자진사후조치계획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자진사후조치계획은 자진사후조치책임자가 자진사후조치를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진사후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

였음.

이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및 (구) 위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절

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을 참고해서 작성했음.

제11조 (자진사후조치방법)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해당 방송통신기

자재의 완전한 수리나 결함이 없는 동등·유사한 방송통신기자재와의

교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의 구입금액의 환급, 해당 방송통신기자재의

파기 등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에는 환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가상각 기준 등을 제10조의 자진사후조치계획서에 포함시켜

야 한다.

[해설]

제11조는 자진사후조치방법에 대해 명확히 했음. 자진사후조치시 자진

사후조치책임자가 무상으로 해야 하는가, 유상으로 해야 하는 더 나아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음.

이는 (구) 위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을

참조했음.



- 104 -

제12조 (자진사후조치통지방법) ①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전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자진사후조치대상이 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를 구입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 등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

는 등기이상의 우편으로 자진사후조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진사

후조치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할 때에는 봉투 겉면에『부적합 방송통신

기자재 자진사후조치 통보』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각 통지대상

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등에게 자진사후조치사실을 우편으로 직접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사후조치통지문을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 1면 내지

5면 사이에 5단 10㎝ 이상의 크기로 눈에 잘 띄게 게재하여야 한다

④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대형슈퍼, 영업소

등 해당 방송통신기자재의 주요 판매처에 소비자 등이 쉽게 알 수 있

도록 자진사후조치에 관한 포스터(안내문)를 부착하거나 사보 등에 공

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TV나 라디오에 의한 공고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제11조는 자진사후조치의 핵심으로 소비자 등에게 자진사후조치통보방

법에 대해 구체화했음.

이는 (구) 위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항

및 제9조 등을 참고 했음.

제13조 (자진사후조치결과의 보고) ①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해당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자진사후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방

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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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사후조치결과의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진사후조치실적 등의 평가 결과(제조·판매 수량, 자진사후

조치량, 미자진사후조치량)

2. 미자진사후조치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해설]

제12조는 자진사후조치 이후 절차로서 자진사후조치결과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전파법 제58조의11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진사

후조치 이후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최종적인 절차로 중요함.

이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구) 위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을 참고했음.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자진사후조치 통지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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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자진사후조치

1. 자진사후조치대상에 대한 설명 : 방송통신기자재명(모델명), 

제조자명, 모델번호, 제조일자(유통기간, 수입일자), 로트번호, 판

매가격, 필요 시 사진첨부 등

2. 제조일자(유통기한) : 필요시 로트번호 병기

3. 자진사후조치사유 : 부적합내용 및 이로 인하여 소비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의 내용 등 

4. 자진사후조치방법 : 수리, 교환, 환급, 파기 등 방법 기록

5. 자진사후조치책임자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등

6. 소비자 등의 자진사후조치 요청 요령 : 자진사후조치기간, 소

비자 등 이 방문할 장소, 영업시간 등

7. 소비자 등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8. 자진사후조치가 소비자 등에게 무상으로 실시된다는 내용

[해설]

별첨은 회수통지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예시를 했음. 이는

(구) 위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5항 및

회수통지문(예시)를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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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부적합보고

제3조(부적합 보고의무)

제4조(보고의 대상)

제5조(보고하여야 할 사업자)

제6조(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제7조(시험·검사 의뢰)

제3장 자진사후조치

제8조(부적합 자진사후조치의무)

제9조 (자진사후조치책임자)

제10조 (자진사후조치계획)

제11조 (자진사후조치방법)

제12조 (자진사후조치통지방법)

제13조 (자진사후조치결과의 보고)

부    칙

별첨 : 자진사후조치 통지문 (예시)

제3절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

목 차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

전파법 제58조의11의 시행에 필요한 부적합보고 및 자진사후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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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0월 0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의11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

은 자가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

하거나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적합”이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

신기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를 말한다.

② “자진사후조치”란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수리.교환.수거.파

기 또는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③ “사업자”란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

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소비자 등”이란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 및 판매업자를 말한다.

⑤ “판매업자”란 도.소매업자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방송통신기자

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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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적합보고

제3조(부적합 보고의무) 사업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

재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적합의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의 대상) ①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

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설계.표시.유통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방송통신기자재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 등에 위해를 줄 우려

는 경우

3. 방송통신기자재가 중대한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에 영향을 주는 경우

②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법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

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47조의3에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경우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5. 전기통신기본법 제16.제30조의2.제30조의3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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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가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보고하여야 할 사업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적합의 내용

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방송통신기가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서 법 58조의2

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합등록 또는 제7항

에 따른 잠정인증을 받은 자(이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라 한다. 이

하 같다.)

2. 방송기자재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

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이하 “표시제조자”라 한다. 이하

같다.)

제6조(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① 사업자는 방송기자재에 부적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부적합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기자재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

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구술로 그 부적합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주

소 및 연락처

2. 방송기자재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부적합의 내용

4. 부적합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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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적 사항

② 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

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통사업자가 방송기자재의 부적합사실을 알기 전에 제5조 제1항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그 부적합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험·검사 의뢰)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방송통신

위원회는 사업자가 보고한 부적합의 내용에 관하여 전파연구소에 시

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가 부적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진사후조치에 따른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자진사후조치

제8조(부적합 자진사후조치의무) 사업자는 제조.수입.판매한 방송통

신기자재가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기자재의 수리.교환.수거.파기 또는 제조.수입.판

매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자진사후조치책임자) ① 부적합 자진사후조치책임은 원칙적

으로 해당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자나 수입업자에게 있으며,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없거나 제조자나 수입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

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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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진사후조치책임을 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자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완성품 및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2. 방송통신기자재에 성명, 상호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에 의하여 제조된 방송통신기자

재의 경우에는 주문자(상표권자)

4. 판매업자의 자체 브랜드(PB)의 경우 주문자(상표권자)

제10조 (자진사후조치계획)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부적합 방송통

신기자재의 수리.교환.수거.파기. 또는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진사후

조치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명칭

2. 제조일자(유통기간, 수입일자)

3. 부적합의 내용 및 원인

4. 자진사후조치책임자

5. 자진사후조치통지대상

6.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7. 자진사후조치의 방법

8. 자진사후조치기간(착수일자와 완료일자)

9. 소비자 등에게 자진사후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제11조 (자진사후조치방법)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해당 방송통신기

자재의 완전한 수리나 결함이 없는 동등·유사한 방송통신기자재와의

교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의 구입금액의 환급, 해당 방송통신기자재의

파기 등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에는 환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실시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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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감가상각 기준 등을 제10조의 자진사후조치계획서에 포함시켜

야 한다.

제12조 (자진사후조치통지방법) ①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전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자진사후조치대상이 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를 구입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 등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

는 등기이상의 우편으로 자진사후조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진사

후조치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할 때에는 봉투 겉면에『부적합 방송통신

기자재 자진사후조치 통보』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각 통지대상

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등에게 자진사후조치사실을 우편으로 직접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사후조치통지문을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 1면 내지

5면 사이에 5단 10㎝ 이상의 크기로 눈에 잘 띄게 게재하여야 한다

④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대형슈퍼, 영업소

등 해당 방송통신기자재의 주요 판매처에 소비자 등이 쉽게 알 수 있

도록 자진사후조치에 관한 포스터(안내문)를 부착하거나 사보 등에 공

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TV나 라디오에 의한 공고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진사후조치결과의 보고) ① 자진사후조치책임자는 해당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자진사후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방

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사후조치결과의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진사후조치실적 등의 평가 결과(제조·판매 수량, 자진사후

조치량, 미자진사후조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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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자진사후조치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자진사후조치 통지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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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자진사후조치

1. 자진사후조치대상에 대한 설명 : 방송통신기자재명(모델명), 

제조자명, 모델번호, 제조일자(유통기간, 수입일자), 로트번호, 판

매가격, 필요시 사진첨부 등

2. 제조일자(유통기한) : 필요시 로트번호 병기

3. 자진사후조치사유 : 부적합내용 및 이로 인하여 소비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의 내용 등 

4. 자진사후조치방법 : 수리, 교환, 환급, 파기 등 방법 기록

5. 자진사후조치책임자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등

6. 소비자 등의 자진사후조치 요청 요령 : 자진사후조치기간, 소

비자 등 이 방문할 장소, 영업시간 등

7. 소비자 등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8. 자진사후조치가 소비자 등에게 무상으로 실시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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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안)의 강제성

이하에서 전파법 제58조의11에 따른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안)의 강제

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시 말해 전파법 제58조의11에 따른 부적합 가이

드라인(안)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1. 전파법 제58조의11와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안)의 관계

개정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

면서 제58조의11에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58조의11은 부

적합보고의무와 자진사후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규정과

달리 이에 관한 위임규정이나 제재규정이 없다.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법

률에 보고의무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더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34), 제품안전기본법의 경우 법률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자

34)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

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

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

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ㆍ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

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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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35)

이에 제58조의11에 따라 부적합보고를 하거나 자진사후조치를 하려는

사업자를 위해서 절차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제58조의11이나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부적합보고

를 하지 않거나 자진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전파법 제58조의11(가이드라인)의 위반에 대한 제재 가능성

(1) 부적합보고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전파법 제58조의11은 부적합보고의무의 내용을 2가지로 나누어 규정하

고 있다.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1)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보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파법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

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의 제재규정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결함정보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35)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

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

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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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동법 제86조 제1항). 제품안전기본법 제13

조 제1항은 결함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27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3조36)과 제품안전기본법 제

6조37)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법률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파법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동법 제58조의4 제1항 제1호) 해당 기자

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

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86조 제5호).

2. 자진사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파법 제58조의11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은 없다. 간접적으로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

3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3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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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동법 제58조의4 제1항 제1호) 해

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86조 제5호).

더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품안전기본법의 제재규정을 행사할 수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자진수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품안전기본법 제6조38)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법률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8)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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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일반적으로 사후관리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

나 끼칠 우려가 있는 부적합 및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부적합 및 결함내용을 알

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적합 및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

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으로 사후

관리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

다. 또한 소비자단체들에게도 이미 전 지구적 소비자문제로 인식되었다.

만일 사후관리가 없다면 소비자는 부적합 및 결함 제도품으로 말미암아

신체 및 재산상 손실을 입을 때마다 일일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

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게 될 경제

적 부담, 시간적 손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고통 등은 이루 말할 수 없

을 것이다. 사후관리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를 위

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행 사후관리 관련 법제는 모든 소비재에 적용되는 소비

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식품, 자동차, 공산품, 전기용품, 의약품 등의 품목별

로 관계법령에서도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품안

전성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강조되면 특히 2010년에 들어서 제품의 안전성

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

로 줄이려는 노력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방송통신가자재의 적합성

및 안전성을 규율하는 전파법에도 반영이 되어, 새로운 사후관리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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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다. 방송통신기재자 등의 인증제도의 개편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취소, 강제적 시정명령 등 기존의 강제적 사후관리 이외에 자발적 사후관

리제도로서 부적합 및 결함 정보보고의무, 자발적 시정조치 등을 도입하

였다. 이로서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은 물론 식품, 자동차, 의약품

등 다른 분야에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법제와 유사하게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립하

게 되었다.

이 연구 제2장은 사후관리의 의의 및 유형 등을 규명하고 전파법상 사

후관리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행 전파법상 사후관리제

도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제3장은 제품안전성 및 적합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관련 제도를 비

교 고찰한다.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국내 사후관리 관련 법제

의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

관리 관련 법제 및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다. 이를 통해 향후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

사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은 전파법 제58조의11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한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구조와 내용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의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했고, 이 가이드라인(안)의 강제력 방안과 그 한계점을

검토했다.

제2절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전파법의 사후관리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강제적

사후관리의 내용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소

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의 사후관리체계와 달리 안전성 확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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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거의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강제적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을 뿐(동법 제58조의4), 결함제품에 대한 강제적 시정명

령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둘째, 새로 도입한 자발적 사후관리제도인

부적합 및 결함 정보보고의무, 자발적 시정조치에 관한 전파법 제58조의

11의 내용은 위임규정이 없어 방송통신기자재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

자 등이 자발적 사후관리를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이행방법 등에 대한 내

용이 없는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

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의 내용과 비

교하여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사후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파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방향

전파법상 사후관리제도로서 자발적 사후관리와 강제적 사후관리를 체

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과 같

이 자발적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먼저 규정하고, 그 이후에 강제적 사

후관리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즉 개정 전파법은 58조의4에서 적합성취소

와 시정명령을 두고 있지만, 제58조의11이 먼저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안으로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을 2개의 절

로 나누면서 제3절을 신설하여 “사후관리“라 하고 이하에 부적합보고의무,

자진시정,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그리고 소비자기본

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의 제품안전성과 관련한 제재규정의 체계를 참고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제재규정이 필요하다. 자발적 사후관리와 강제

적 사후관리 각각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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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적 사후관리의 개선방안

전파법상 강제적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강제적 사후관리로서 시정권고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시정명령

제도의 내용으로 정합성확보는 물론 안전성확보를 포함해서 규율해야 할

것이다. 시정권고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49조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중이 유통된 방송통신기자재가 부적합 또는 결

함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기자재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수거 등 필

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둘째, 강제적 사후관리로서 시정명령의 내용을 안전성확보의 관점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제58조의4에서 적합성평가의 취소나 시정명령

의 사유에는 부적합과 관련한 내용만이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

50조과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제58조의4 제1항의 사

유에 시중에 유통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결함

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자발적 사후관리의 개선방안

전파법 동법 제58조의11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위임에 관한 근거규정과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전파법 제58조

의 11에 따른 보고의무와 자진사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제58

조의11의 내용보완은 물론 관련 제재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소비자기본법과 같이 부적합보고의무와 자진사후조치를 구분해야 한

다. 전파법 제58조의11의 내용인 부적합보고의무와 자진사후관리이제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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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본법과 동일하게 하나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기본법과 같이

부적합보고의무와 자진사후조치를 별개의 제도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전파법 제58조의 11의 규정은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기본

법과 제품안전기본법과 같이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이 없어, 사업자가 의

무이행을 어렵게 한다. 임시방편으로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해야 할

성격의 내용이므로, 전파법 제58조의11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규정을 삽입하고,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위임이 되는 내용

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에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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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내 용

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

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

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

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

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

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부 록]

Ⅰ. 사후관리 관련 국내법규

1.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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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내 용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 령 내 용

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

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

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

가 있는 경우

3.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외국 정부에서 수거ㆍ파기ㆍ

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

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권고

하거나 명령한 경우

4.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

2. 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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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

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

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

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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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법 령 내 용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

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3.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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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

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

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

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

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

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

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

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 (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

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

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

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

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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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

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

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

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

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

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개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

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

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

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물품등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

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

이나 질병

다. 2명 이상의 식중독

2. 물품등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②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의 의뢰를 받으면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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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내에 시험․검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

려야 한다.

③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

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전문점․백화

점․쇼핑센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등”

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

다)를 말한다.

제35조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사업자는 자

신이 제공한 물품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의 중대

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주소 및 연락처

2.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

비자의 인적사항

②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통사업자가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물품

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

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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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

수입․판매․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

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제37조 (수거․파기 등의 권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

치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를 할 때 법 제52조제1항

에 따른 위해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이하 “소비

자안전센터”라 한다)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라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

는 공급연월일

3. 결함과 위해의 내용

4. 시정권고의 내용

5.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③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2. 물품등의 명칭

3.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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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4

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방송 등을 통

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

의 안전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공표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

3. 시정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

4.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정권고와 관련된 사항

제38조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때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안전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 또는 환급

2. 물품등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3.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

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 시정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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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

우 :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등이

나 물품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

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

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같은 항 제5

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⑥제3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의 내용과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

기간 이내에 그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

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등은 수거․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물품등을 수거

하여 파기할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

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공무원 외에 관계 공무원을 1

명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수거․파기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

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물품등을 수거․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

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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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

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

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

(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

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같은 항의 선

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

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

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

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

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

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

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

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

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

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

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

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

4.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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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

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

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

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

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

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

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

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4조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

은 부품의 결함과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

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

계한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시행령

제50조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①자동차제

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

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

(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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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

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①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

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

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의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

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한한다.

시행규칙

제72조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①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

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

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

당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

증을 포함한다)별ㆍ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

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함확인검사용 자동

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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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확인검

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 (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결함확인검사는 예비

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74조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73조에 따른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

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예비검사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

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

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

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본검사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하기 전에 해당 자

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리고, 해당 자동차제작

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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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

과를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

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차제작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

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

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

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

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 (결함시정명령 등)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

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

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

지계획서

제76조 (배출가스 관련부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별표 20과 같다.

제77조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파악하여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

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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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

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

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법 령 내 용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ㆍ부품번호)

②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파악하여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 영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3.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③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

어장치의 경우

가. 대형 승용차ㆍ화물차, 초대형 승용차ㆍ화물차, 이륜자

동차(50시시 이상만 해당한다)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

2년

나.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 1년

다. 그 밖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 5년

2. 제1호 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 3년

5.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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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

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

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

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

한 자동차 소유자

②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

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1조 (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

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

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

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

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

다)ㆍ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

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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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

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 등은 지

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ㆍ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

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

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

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지의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

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자등

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4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성능

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 조사를 하게 한 경우 성능시험대

행자는 조사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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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41조

의4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자동차의 차명ㆍ모델연도

2.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중 당해 조사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

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함조사를 종료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ㆍ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5.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계획

가.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나.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②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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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

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자기인

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

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ㆍ

운영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

게 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ㆍ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

법으로 결함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

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

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결함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해

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30조의3에 따른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

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명

령 및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3.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평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45조의2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

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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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

로 한다.

제45조의3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법 제31조의2제1항

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갖추어 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

ㆍ정비내역서

2.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

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②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

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상청

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령 내 용

법
제16조 (생산․판매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

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

6. 식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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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생

산․판매등을 금지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생산․판매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생산․판매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은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으로부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식품등의 회수) ①사업자는 생산․판매등을 한 식품

등이 식품안전법령등으로 정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

준․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등을 지체 없이 회수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회수사유,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 (회수계획의 공개)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

자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회수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②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회수하는 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3. 회수 식품등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ㆍ품질유지

기한

4. 회수 계획량

5. 회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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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수 방법

7. 회수 기간

8.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회수계획을 공개한 사업자는 회수

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제1항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회수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법 령 내 용

법

제15조 (위해평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

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

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

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

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

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

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

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

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

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위해가 없

다고 인정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식품위생법



- 150 -

법 령 내 용

제1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

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이하 이 조에서 “제조․판매

등”이라 한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

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해당 식품등의 종류

2.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 제3항에 따른 제조․판매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해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

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제조․판매등을 금지할 수 있다.

④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조․판매등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조․판매등을 금

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

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해식품에 관한 정



- 151 -

법 령 내 용

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

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도록 요청하거나 전

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송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①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

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

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

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

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

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

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75

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회수계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판매의 목적으로 식

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

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

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

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이물)”이라 한다]을 발

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

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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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

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

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 (시정명령)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

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2조 (폐기처분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부터 제6

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

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

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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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른 회수․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준 등은 보건복

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

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 (위해식품등의 공표)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

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

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

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

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 (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4 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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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

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

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

ㆍ소분(小分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

거나 제한한 식품등

2. 국내외의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

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4.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ㆍ제조ㆍ

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

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

②위해평가에서 평가하여야 할 위해요소는 다음 각 호의

요인으로 한다.

1.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

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2.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3.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③위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

성에 따라 따로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 위해요소의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2.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3.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4.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및 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식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

단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

④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

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

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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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것으로 본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위해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평가의 방법, 기

준,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5 조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

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 7 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법 제17조제1항제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

한 경우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

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②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8 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①법 제17조제8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

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자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

한다.

③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로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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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화 역무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한다.

④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방송 및 송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각의 방송사업자 및 기간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31조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

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

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2. 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가.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

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

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

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

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나.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

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

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제51조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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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ㆍ수입일 또는 유통기한ㆍ품질

유지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

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0조 (긴급대응의 대상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

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과학적 시험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심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58조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①법 제45조제1항 및 법 제

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

다.

②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

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59조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①법 제45조제1

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거래업체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

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회수 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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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

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

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③제2항제2호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

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

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

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제60조 (이물 보고의 대상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영

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

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

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물질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를 포함한다)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이물 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 우려가 있다고 정하는 이

물의 경우: 보고받은 즉시 통보

2. 제1호 외의 이물의 경우: 월별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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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및 보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령 내 용

법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

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건강기능식품의 재

검사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7조의2에 의한 식품 등의 재

검사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은 동법 제18조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은 동법 제20조에 의한 식품위생감

시원의 규정을,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은 동법 제20조

의2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을, 건강진단은 동법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의 자진회

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1조의2에 의한 식품 등의 자진

회수의 규정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2조의2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규정을, 공표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56조의2에 의한 공표의 규정을, 식중독

에 관한 조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67조에 의한 식중

독에 관한 조사보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동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등, 동법 제58조의 규정

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품

목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75조, 제

7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30조 (폐기처분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

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

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160 -

법 령 내 용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상

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건강기능식품을 회

수ㆍ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 건강기능식

품에 해당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법 령 내 용

법

제31조의2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①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

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축산물로 인하여 공

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당해 축산물의 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회수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

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

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축산물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축산물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4.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

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9. 축산물가공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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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6.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물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축산

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하거나 당해 축산물의 원료․제조

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회수․폐기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공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6조의2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①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자발적으로 회수ㆍ폐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산물의 회수계획을 수립하

여 당해 영업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축산물의 명칭

2. 영업자 및 그 업소의 명칭ㆍ상호, 판매경로, 판매량, 제

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3. 회수사유

4. 회수방법ㆍ기간 및 장소

5. 회수한 축산물의 처리방법

6. 당해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영업장의 주소재

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의 게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회수한 자는 회수기간

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축산물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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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량ㆍ판매량ㆍ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

실적

3.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회수

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5일 이내에 제26조의2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명령을 한 관

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한 후 회수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결과를 관할행

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회

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의2 (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①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2 또

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ㆍ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중

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제26조의2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요

구를 받은 자는 당해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내에 당해 축산

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

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압류하는 때에는 당해 축

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의2,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압류ㆍ회수한 축산물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식용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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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

용한다.

제28조 (공표의 방법)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명

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산물의 회수광고를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

행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품목명

3. 회수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ㆍ전화번호 및 주소

7. 기타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령 내 용

법

제 7 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

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

력추적등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산물(이하 “이력추

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

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농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

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농림수산식품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

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

10. 농산물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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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안전성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

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의 적합 여부

2. 유통․판매단계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

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

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

을 경우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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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2조 (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고지 및 처리방법) 농림수

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을 생산자

등에게 고지하는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경우에는 이용ㆍ사용중지 또는 개

량방법과 그 기한을 정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하며, 농산물

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리방법을 정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1.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ㆍ

소실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

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유해물질이 식품위생

법 등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

간까지 출하연기(생산단계 및 저장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한한다)

2.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분해ㆍ소실기간이 길어 식용

으로 출하할 수는 없으나, 사료ㆍ공업용원료 등 다른 용

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

시행규칙

제15조의9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법 제7조의

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

관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②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

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2.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일 것

3.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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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의하여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4.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

추고 있는 농산물일 것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세부기

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⑦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생산자단체ㆍ조직이 등록신청

을 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표

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⑧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

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

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 다만, 그 부적합

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신청하도록 요구할 것

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이

력추적관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⑪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

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1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법 제7조의5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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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은 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15조의11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①법 제7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

가. 품목명

나. 생산자 성명

다. 생산자 주소

라. 생산자 전화번호

마. 재배지 위치

바. 재배지 면적

사. 생산계획량

2. 유통단계

가. 수확 후 관리시설 명칭

나. 수확 후 관리시설 소재지

다. 수확 후 관리시설 전화번호

3. 판매단계

가. 판매처 명칭

나. 판매처 소재지

다. 판매처 전화번호

제15조의1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5

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

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1

1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 변

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13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7

조의5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

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

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

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

리품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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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7과 같이 하되, 별도의 등록항

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의14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7조의5제5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

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유효기간 만

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

간연장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자재등과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령 내 용

법

제 8 조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 ①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

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

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수산물이력추

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산물이력추적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수산물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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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력추적관리품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수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

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

원할 수 있다.

⑦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

와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으면 검사 인력이나 검사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삭제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

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위생

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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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

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

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나.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만을 말

한다)을 등록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의 기준․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

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

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

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

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

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42조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

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재 등과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

이 생산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넘는지를,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

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를 각각 조사(이하 “안

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수(용

수)․어장․자재 등

2. 생산단계․저장단계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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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안전성조사의 대상 지역, 대상 품목의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안전성조사 결과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

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생산․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생산단계에서만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의 초과 사실 통지

2.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명령, 용도전환명령 또는 폐기명령

과 처리 방법의 지정

②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조치 내용

에 따라 용수․어장․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사용

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

의 저장자나 출하자가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에 대

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하면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수산물품질인

증,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표시 등 수산물의 안전 및 품

질에 관련된 정보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허

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림수산식

품부령이 정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

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수산정

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수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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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6조 (안전성조사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

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성조사의 기본방향

2.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3.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4. 안전성조사의 대상유해물질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은 수산물이 생산되는 장소, 저장장소, 도매시장, 집하장, 위

판장 및 공판장 등으로 하되,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성조사의 대상은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생산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2. 저장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는 수산물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조사는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

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

에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③안전성조사방법은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

되기 전단계별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출하연기 조치를 한 수산물로서 그 기간이 종료

되어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의 안전성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 (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조치 및 처리방법) 법 제43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

ㆍ소실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당해 수산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해물질이

법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허용기준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

한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기(생

산단계 및 저장단계에 있는 수산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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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의 분해ㆍ소실기간이 길어 당

해 수산물을 식용으로 출하할 수는 없으나 사료ㆍ공업용

원료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수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폐기

시행규칙

제16조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①법 제8조의2제

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수산물일 것

2.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수산물일 것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

라 관리될 수 있는 수산물일 것

4.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

추고 있는 수산물일 것

②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의 세부사

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3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법 제8조의2제1

항 본문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수산물(이하 “이력

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수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제16조의4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①품질검사원장

은 제16조의3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

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

을 구성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③품질검사원장은 생산자단체ㆍ조직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

에는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

만, 품질검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부 구성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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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④품질검사원장은 제16조의3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 2에 따른 수산물이력

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물이력추적

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품질검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

을 조건으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⑥품질검사원장은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경우에

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

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5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8

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검사원장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6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8조의2제4

항 본문에 따라 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

시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16조의7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따

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는 품질검사원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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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기준에 따라 그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8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 품목) 법 제8조의2제7

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16조의9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①법 제8조의2제

7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생산단계(단순가공을 포함한다)

가. 품목명

나. 생산자 성명

다. 생산자 주소

라. 생산자 전화번호

마. 양식장 위치 또는 산지 위판장 주소(어획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유통단계

가. 유통업자 성명

나. 유통시설 명칭

다. 유통시설 소재지

라. 유통시설 전화번호

3. 판매단계

가. 판매업자 성명

나. 판매처 명칭

다. 판매처 소재지

라. 판매처 전화번호

제46조 (검사기준)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품질검사원장이 활어패류ㆍ

건제품ㆍ냉동품ㆍ염장품 등의 제품별ㆍ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잔

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항생물질

2. 중금속

3. 식중독균

4. 패류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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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물의 안전성확보 및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유해물질

제70조의2 (안전성 관련 정보의 심의)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생물질 및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에게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

3.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

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제70조의3 (수산정보시스템의 운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이하 “수산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하 “수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산정보를 생성하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수산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

한 수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산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정보

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정보

3.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정보

4. 수산물 검사정보

5. 수산물 안전성조사ㆍ분석 정보

6. 수산생물검역정보

7. 그 밖에 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정보

③제1항에 따른 수산정보의 제공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법 령 내 용

12.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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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신약 등의 재심사) ①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제31조제8항에 해당하는 의약

품은 그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4년에서 6년

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심

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방법․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1조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

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

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제39조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①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

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등이 제53조 제

1항․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

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

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미리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

히 이행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

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판매

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평가 기준, 회수 계획 또는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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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2. 제31조제2항․제3항과 제4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

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4.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

은 물질로 된 의약품

5. 병원 미생물(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6.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7.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타르 색소와 다른 타르 색소

가 사용된 의약품

8.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

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품

9.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

10.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

11.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71조 (폐기 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

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

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제61조(제66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저장․진열․제조 또

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

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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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및 평가기준, 회

수․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①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은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계획을 보

고받으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

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

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

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

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 (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

를 받은 자나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시설이 제20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

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개수)

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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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45조 (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①의약품등의 판

매업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판매하거나 취

급하는 의약품등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등(이하 “회수대상의약품등”이라 한

다)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의 판매나 취급

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이하 “회수

의무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②회수의무자는 그가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한 의약품등이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1. 1등급 위해성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

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나.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다. 의약품등에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2등급 위해성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나.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

이지 아니한 경우

3. 3등급 위해성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

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

여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③회수의무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에 대하

여 즉시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해성 등급

이 제2항제1호에 따른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ㆍ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위해성

등급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2등급 또는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회수계

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의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전산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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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기록서 사본 및 판매처별 판매

량ㆍ판매일자 등의 기록

2. 제46조제3항에 따라 통보할 회수계획통보서

3. 회수사유를 기재한 서류

⑤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회수계

획서를 작성할 때 회수종료 예정일을 회수를 시작한 날부

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회수종료

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회수

기한을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수대상의

약품등의 회수의무자에게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 (회수계획의 공표 등) ①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

무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한다.

1. 1등급 위해성: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

중매체에 공고

2. 2등급 위해성: 의ㆍ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에 공고

3. 3등급 위해성: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

체에 공고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홈페이지에 제1항에 따른 회수대

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의 상호,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

자,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회수사유를 게재할 수 있다.

③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회수대상의약품등을 취

급하는 판매업자ㆍ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이하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라 한다)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자우편, 팩스 및 언론매체를 통한 공고 등을 통하여

회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수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전달받은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는 회수대상의약품등을 반품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정보 등을 제

공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성ㆍ운영하여 회수대상의약품등

의 취급자등에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 (회수제품의 폐기 등) ①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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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는 회수하거나 반품받은 제품을 폐기하거나 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별지 제40호

서식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의 입회 하에

환경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별

지 제41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회수를 완료한 경우에

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회수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9호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

2. 별지 제40호서식의 평가보고서 사본

3. 별지 제41호서식의 폐기확인서 사본(폐기한 경우에만 제

출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른 회수종료신고서를 받

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1. 회수계획서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확

인하고 회수의무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의무자에게 회수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명

할 것

제93조 (수거 등) ①약사감시원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

품 또는 의약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약사감시원은 법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약품등 또는

물품에 대하여 봉함ㆍ봉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5조 (회수ㆍ폐기명령 등)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

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45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회수의무자에게 해당 의약품등의 회수ㆍ폐기나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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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등) ①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

고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

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

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입

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

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

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1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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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

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

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

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

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한 경우

4.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안전ㆍ품질표

시를 한 경우

5.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

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ㆍ수

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

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

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⑤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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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

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ㆍ외국제조업자

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파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

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

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ㆍ외국제

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

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당해 공산품의 교환ㆍ환불ㆍ수

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령 내 용

법

제19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 등)

①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

선ㆍ파기 또는 수거(收去)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

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

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

1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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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

용품의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

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

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

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

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

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개선ㆍ파기 또는 수

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직접 파기

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

자가 부담한다.

⑤제4항에 따라 파기 또는 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등의 개선이나 파기 또는 수거만으로는 그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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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

판매ㆍ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등을 통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위

해성 공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령 내 용

법

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용기의 제조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

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회수․

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 및 교환․환불절

차, 공표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

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

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1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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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4조의2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

용기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

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

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4조 (사고의 통보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

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

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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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 (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

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

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

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

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회수ㆍ 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

표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가스용품

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지식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에 따른 용도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 (사고의 통보 등)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

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9조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①법 제21조제

2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

품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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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

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

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7 제2

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법 제2

1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

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과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

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ㆍ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

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과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시ㆍ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6조 (사고의 통보)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

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

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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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

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5에 따른다.

③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2. (구)위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위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1999 - 11호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

1999년 4월 3일

재정경제부장관

위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3 및 소

비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건강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및 용역의 제공금지(이하 "회수"라 한다)를 명하거나 사업자가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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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함을 시정(이하 "자발적 회수"라 한다)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개별 물품 및 용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고시 등에서 위

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나 고시 등이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제조자"라 함은 당해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수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유통업자"라 함은 도·소매업자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소비자 등"이라 함은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 및 유통업자를 말한다.

제4조 (회수대상) 이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 물품 및 용역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기준을 위반한 물품 및 용역

② 소비자의 생명·신체·건강 및 재산상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해를 계속·반

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용역

제5조 (회수책임자) ① 위해 물품 및 용역의 회수책임은 원칙적으로 당해 물

품 및 용역의 제조자에게 있으며, 제조자가 없거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

② 회수책임을 지는 물품 및 용역의 제조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완성품 및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2. 물품에 성명, 상호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의 경우에는 주문자

(상표권자)

4. 유통업자의 자체 브랜드(PB)의 경우 주문자(상표권자)

③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

가 회수책임을 진다.



- 193 -

제6조 (회수명령) ①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

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정된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8-30호(위해정보 보고기관 지정·운영 및 관

리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되어 있는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이하 "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물품 및 용역에 대

한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물품이나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회수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제품명(모델명 포함)

2. 제조일자(유통기한) 또는 로트번호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자)

3. 회수 책임자

4. 회수사유

5. 최초의 회수착수일자 및 회수완료일자

6.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견진술) ① 평가위원회가 의뢰받은 위해정보를 심의하고자 할 경우

에는 적절한 기간을 주어 미리 회수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건강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

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수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회수계획) ① 회수명령을 받은 회수책임자는 즉시 당해 물품의 유통

및 판매와 용역의 제공을 중지시키고 회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생명·신체·건강 및 재산상

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시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계획서에는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회수통

지대상, 회수통지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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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호의 "결함의 시정방법"은 당해 물품의 완전한 수

리나 결함이 없는 동등·유사한 물품과의 교환, 당해 물품 및 용역의 구입금액의

환급, 당해 물품의 파기, 당해 용역의 제공 금지 등을 말하며 회수책임자는 이

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금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가상각 기준 등

을 제1항의 시정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시행령 제15조제3항제5호의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은 대중매체(신문,

TV, 라디오 등), 우편, 기타 부수적으로 소비자에 대하여 회수사실을 알릴 수

있는 수단 등을 말한다.

⑤ 제2항의 회수통지문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대상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 물품 및 용역명, 제조자명,

모델번호, 제조일자(유통기한), 로트번호, 제품판매가격, 필요시 사진첨부 등

2. 회수이유 : 결함내용 및 이로 인하여 소비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

해·위험의 내용 등

3. 회수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등

4. 시정조치 방법에 대한 설명 : 당해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시정방법(수리,

교환, 환급, 파기 등) 및 시정조치 실시기간, 장소, 영업시간 등

5. 결함의 시정이 소비자 등에게 무상으로 실시된다는 내용

6. 소비자 등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제9조 (사업자의 회수통지 방법) ① 회수책임자는 위해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회수사실을 당해 물품 및 용역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게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수책임자는 회수대상이 되는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 등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이상의 우편으로 회수사실을 통

지하여야 한다. 회수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할 때에는 봉투 겉면에『위해 물품(용

역) 회수 통보』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각 통지대상에 대하여 별도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등에게 회수사실을 우편으로 직접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

통지문을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 1면 내지 5면 사이에 5단 10㎝ 이상의 크기로

눈에 잘 띄게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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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수책임자는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대형슈퍼, 영업소 등 당해물품이나

용역의 주요 판매처에 소비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수에 관한 포스터(안

내문)를 부착하거나 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TV나 라디오에 의한

공고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수결과의 보고) ① 회수명령을 받은 회수책임자는 당해 위해 물품

이나 용역의 시정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결과의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회수실적 등의 평가 결과(제조·판매 수량, 회수량, 미회수량)

2. 미회수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제11조 (회수감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수책임자가 시행령 제15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시정계획서가 당해 결함을 시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회수감독을 위하여 회수기간중에 회수책임

자에 대하여 회수의 진척상황에 대한 중간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

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수의 적절한 실시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를 검토한 결과 결함

의 시정이 미흡하고 그 사유가 회수책임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회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자발적 회수)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수책임자가 자발

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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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통지문 (예시)

○○ 물품(용역) 긴급회수

1. 회수대상 물품 및 용역명(모델명) : 필요시 사진첨부

2. 제조일자(유통기한) : 필요시 로트번호 병기

3. 회수사유 :

4. 회수방법 : 수리, 교환, 환급, 파기 등 시정방법 기록

5. 회수책임자 :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담당부서명 등

6. 소비자 등의 당해 물품 및 용역 시정요령 : 회수기간, 소비자가 방문할

장소, 영업시간 등

7. 소비자 등의 주의사항

8. 이번 ○○제품의 회수는 소비자 등의 부담없이 무료로 실시됩니다.


